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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가 부채는 왜 발생하고, 왜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국가

부채·재정 적자가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현상임에 주목하

고, 이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인, 특히 선거의 빈도와 국가 부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양적·질적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

를 수행하였다. 우선, OECD 회원국 중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들

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간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

적인 선거의 빈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국가 부채와 중앙

정부 부채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 부채와 선거의 빈

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검정

결과 선거를 앞두고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는 정치적 경기순환과

정책 결정자들의 단기적 시야에 의한 재정 불균형의 심화가 모두

작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사례연구에서는 일본과 스웨덴이 재정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과

정을 살펴봄으로써 선거의 빈도가 재정 균형의 달성에 주는 영향

에 관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1965년 최초로 적

자국채를 발행한 이래 꾸준히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오늘날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21년 기준으로 259%에 달하여

OECD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일본이 이와 같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축적할 때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이 독자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총

리는 중의원이 선출하지만 참의원도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에 따라 어떤 총리가 재정재건을 위해 증세나 지출삭감

을 발표하면 곧 그해 혹은 그다음 해의 참의원/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좌절되거나 큰 정치적 타격을 입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 결과 오늘날까지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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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당에게 안정된 정권 기반을 보장해

준 양원제 의회가 1970년 3년 임기의 단원제 의회로 개편되면서

정치적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역대 내각들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

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설 수 없었고, 재정

적자가 쌓여가더라도 경제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는 미봉책을 주

로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의회의 임기가 4년으로 연장되

었고, 94년에 들어선 사민당 내각이 4년 임기 안에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이후 스웨덴은 다시 안정된 임기가 보

장된 정권들이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평균 주기

가 충분히 길어 정책 결정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균형을 달성하기에

더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 빈도와 재정 적자·국

가 부채 사이의 관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한 국민들

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정치권력의 효율적인 통치 능력 담보 사이

에서의 균형이라는 일반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재정 문제

에서 드러나는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며 안정적인 균형

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국가 부채, 선거 빈도, 정치적 경기순환, 정책의 시간지평,

일본, 스웨덴

학 번 : 2021-22627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 4

제 3 절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 ······································ 7

제 2 장 통계 분석 ······················································· 13

제 1 절 가설 설정 ································································· 13

제 2 절 가설 검정 ································································· 18

제 3 장 일본 : 잦은 선거의 빈도와 재정 재건의 실패

·························································································35

제 1 절 전후 일본의 재정위기 형성 과정 ···················35

제 2 절 1970~1980년대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39

제 3 절 1990년대 이후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43

제 4 절 소결 ··········································································60

제 4 장 스웨덴 : 선거 주기의 단축과 재정 재건의 성

공 ·····················································································62

제 1 절 전후 스웨덴의 재정위기 형성 과정 ······················62

제 2 절 1970~1980년대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66

제 3 절 1990년대 이후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74

제 4 절 소결 ··········································································82

제 5 장 결론 ································································· 84

참고문헌 ········································································89



- iv -

Abstract ········································································98



- v -

표 목 차

[표 2-1] 2019년,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0

[표 2-2] 2019년,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의 자연

로그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21

[표 2-3] 2019년 GDP 대비 중앙정부부채 비율(%)에 대한 회귀분

석 결과 ·························································································· 23

[표 2-4] 2019년 GDP 대비 중앙정부부채 비율(%)에 대한 회귀분

석 결과 ·························································································· 24

[표 2-5] 2019,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 비

율(%)의 자연로그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통제변수 제외)

25

[표 2-6] 2019,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 비

율(%)의 자연로그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통제변수 포함)

26

[표 2-6] 1981~2020년 GDP 대비 일반재정흑자 비율(%)에 대한 고

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 29

[표 2-7] 1981~2020년 GDP 대비 일반재정흑자 비율(%)에 대한 2

요인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 30

[표 2-8] 1981~2020년 사이의 10년 단위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

부흑자 규모(%)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 32

[표 2-9] 1981~2020년 사이의 10년 단위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

부흑자 규모(%)에 대한 2요인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 33

[표 3-1] 1970년대 이후 재정위기에 대한 일본 내각들의 대응과

결과 ································································································ 39

[표 4-1] 1970년대 이후 재정위기에 대한 스웨덴 내각들의 대응과

결과 ································································································ 66

[표 4-2] 1973년 이후 스웨덴 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 ··· 68



- vi -

[표 4-3] 칼손 내각이 단행한 재정 구조조정의 세부 항목 79

그 림 목 차

[그림 1-1] 1995년~2021년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중의 변화 추이 ······························································ 3

[그림 1-2] 1955년~2021년 일본과 스웨덴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

채 비율(%)의 추이 ····································································· 9

[그림 2-1] 2019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평균 선거 주

기 ···································································································· 18

[그림 2-2] 2020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평균 선거 주

기 ···································································································· 19

[그림 2-3] 2019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평균 선거 주

기에 대한 상호작용분석 ···························································· 28

[그림 2-3] 2020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평균 선거 주

기에 대한 상호작용분석 ···························································· 28

[그림 3-1] 1990~2022년 보통국채잔고 증가요인 중 세출 측면 요

인 분석 ························································································ 45

[그림 3-2] 1990~2022년 보통국채잔고 증가요인 중 세입 측면 요

인 분석 ························································································ 45

[그림 3-3] 1982년 이후 국채 발행액 중 일본은행의 보유 비중(%)

추이 ································································································ 60

[그림 4-1] 스웨덴의 총 요소 생산성 추이 ··························· 74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빚을 진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요란 페르손(Göran Persson) 스웨덴 전 총리, 재무장관

“선배 정치가들이 소비세를 도입했을 때나, 세율을 올렸던 때

필설로는 다할 수 없는 고생을 하였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실제, 나 자신도 (소비세 증세)법안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엄중한 곤란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전 총리, 재무대신

근대 국가 체제가 형성됨과 동시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국

가 부채의 등장이었다. 기존에는 국왕이나 영주가 자신의 자산이나 전쟁

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 담보로 대부업자나 거상(巨商) 등으로부터 개

인적인 부채를 조달해 왔다면, 이제는 국왕 개인이나 왕실이 아니라 국

가가 공식적으로 상환을 약속하며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이 다시 시장에

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 간의 부채가 국가 부채로 전

환된 이후에도 개인 간에 발생하는 것과 같은 채무 상환을 둘러싼 문제

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국가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보다 과도

한 국가 부채를 빌렸다가 이후에 상환하지 못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

다. 국가 부채 위기는 근대 국제관계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채권자가 외국의 정부나 금융권일 경우 채무의 강제 이행을 빌미로 든

무력 침략이나, 국제 금융기구의 조건부 구제금융을 겪으면서 주권의 손

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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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위기는 비단 개발도상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1970년

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도 국가 부채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

이 나타났다. 가장 가깝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포르투갈·이탈

리아·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급격한 부채 증가가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던 구조적 결함들을 드러내는 한편 부채 위기 해결 방안을 둘

러싼 유럽 국가 간의 갈등, 유럽회의주의나 반(反)세계화·민족주의, 포퓰

리즘의 확산 등 중대한 지역적, 지구적 불안정으로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부채 위기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오

늘날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서 항상 부채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 어

떤 국가는 어떤 시기에 꾸준히 국가 부채를 축적해 가고 어떤 시기에는

그렇지 않으며, 다른 국가는 부채의 수준이 늘어나지 않는 것일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 부채 문제를 순수한 경제 현상으로서 설명하

고자 시도해왔다. Barro(1986)는 경기 변동에 따라 경제 행위자들의 과

세 대상 소득이 변화할 때마다 세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하면 경제 전체에 사중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등 비효

율성이 야기될 수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대신 불황기에는 국가 부채를 발행하고 호황기에 부채를 줄여나가는 식

으로 장기적인 세수 안정화(tax smoothing)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한편 케인스주의자들은 불황기에 정부가 적자재정으로 유휴 생산요

소를 동원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호황기에는 흑자재정으로 경기 과

잉을 막는다는 등 수요 관리 정책의 결과로 국가 부채를 설명하였다. 이

러한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국가 부채는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수

준을 유지하되 경기가 나쁠 때 증가하였다가 경기가 좋을 때는 감소하는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 증감을 나타낼 것이다(Mawejje and

Odhiambo 2020).

그러나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국가는 시기에 따라 부채

수준의 등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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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어떤 국가의 GDP 대비 부채 규모는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지속적

으로 증가한다. 또한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더라도 부채 규모의 증감 폭

또한 국가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어떤 국가는 더 큰 폭의 증가를, 어떤

국가는 작은 폭의 증가 혹은 감소를 보여주기도 한다. 거시경제 이론들

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림 1-1] 1995년~2021년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중(%)의 변화 추이

-출처: OECD Data

이에 대해 정치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국가 부채를 정치적 현상으로

보고, 국가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탐구해야 한다는 움직

임이 있었다. 국가 부채는 국가가 계획하는 예산 지출을 위해 필요한 재

원의 규모가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조세 수입이나 자산 수익의 규모보

다 클 때, 즉 적자인 상황에서 발행된다. 즉, 국가의 예산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나 용처, 조세 징수 대상

과 범위, 자산 보유 규모 등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결

정된다. 따라서 그 결정들의 결과물인 국가 부채의 규모 역시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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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이루어진 정치학적 연구들을 검토한 후, 정치적 요인으로 국

가 부채의 수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 2 절 선행 연구와 연구 질문

국가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학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치적

요인은 선거였으며, 그 외에도 정당 구도나 정부 제도의 배열 등이 분석

되었다. 선거를 중심으로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를 설명하고자 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 패러다임이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 이

론이다. 정치적 경기순환이란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집권당이 선

거 직전에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국민들에게 고용·소득·복지혜택의

증가를 제공한 뒤 선거가 끝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이론이다(이은국 1999).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에서는 유권자들

이 선거 이전의 경제 상황에 기반하여 회고적인 경제 투표를 한다고 가

정한다. 따라서 전 기간에 걸쳐 재정을 고르게 사용하는 것보다 선거 직

전에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선거 직후에 긴축적인 재정 운용을 하

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Nordhaus(1975)는 1947년

부터 1972년까지의 호주, 뉴질랜드,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

덴, 캐나다 등 9개국의 실업율 자료를 통해 선거 직전에는 실업률이 줄

어들고, 선거 직후에는 실업율이 높아지는 유의미한 경향이 있음을 발견

하였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늘어난 지출을 줄이기 쉽지 않고,

결국 국가 부채 수준만 선거를 전후하여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ratchet-up)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Hallerberg, Strauch

and Hagen 2009).

반대로 선거가 집권 세력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

기에, 재정 분야에서도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을 억제할 수 있는 견제 장

치가 될 수 있으리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측근이나

소수의 지지층에게만 편익을 제공하고자 다수의 국민들에게 적자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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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Battaglini

2011).

이처럼 기존 연구는 선거를 앞두고 능동적으로 선택되는 적자재정에

대해 주목한다. 그러나 선거로 인한 정치적 경기순환의 국가 부채 변동

폭은 GDP 대비 1% 미만에 그쳐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움직임을 모

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적자는 적극적으로 돈

을 더 쓰는 것뿐 아니라 지출보다 수입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소

극적으로 수입을 더 늘리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다. Estevez-Abe

et. el(2020)은 선거가 잦은 국가일수록 증세에 반감을 느끼는 유권자들

을 의식하여 국민들에 대한 세부담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세수가 작다고 자연스럽게 세출마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

려 잦은 선거는 집권 세력으로 하여금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

은 정부 지출이나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할 유인을 만든다. 그에 따라 정

부의 수입과 지출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 있고, 이는 높은 수준

의 국가 부채 누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선거의 빈도가 낮을

경우, 집권 세력은 상대적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며, 장기적인 불균형 또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장기적인 국가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를 전후한 재정 적자 폭의 변화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거의 빈도와 재정 적자, 국가 부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인 검증을 통하여 이와 같은 관계가 실재하는지 탐색할 필요성이 존재한

다.

기존에 정책 결정자들의 단기적 시야가 국가 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지적한 연구로는 Roubini and Sachs(1989)가 있다. 이들은 정권의

재임 기간이 짧을수록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나, 연립 내각 붕괴 등으로 인한

교체 등은 정책 결정자들의 시야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에서처럼 정권의 재임 기간을 중요한 변수로 설정

할 경우, 잦은 선거 사이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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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온 정권이 오래 살아남아 장기 집권하게 되었을 때 역시 장기적 시

야를 가진 정책 결정자의 사례로 판단해버릴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또

한 연립 내각의 붕괴나 내각 교체는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

위자들의 선택의 결과인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정권의 재임 기간보다

는 선거의 빈도와 재정 적자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의 입장에서도 선거를 전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면, 선거 주기가 잦아질수록 국가 부채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

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Franzese(2000)는 실증분석을 통해 정치적

경기 순환의 존재를 밝혀내면서, 평균적인 선거 주기가 3년인 국가는 4

년인 국가에 비해 GDP 대비 장기적인 국가 부채 수준이 2.7%포인트 높

으며, 4년인 국가는 5년인 국가에 비해 1.6%포인트 높아지게 된다고 분

석하였다. 따라서 선거의 빈도와 국가 부채 수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

다면, 이것이 정치적 경기순환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는지 혹은 정책 결

정자들의 단기적 시야가 장기적인 부채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선거 이외에도 정치 이념과 제도의 영향은 “약한 정부 명제(weak

government thesis)”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약한 정부론자들은 제도적

으로 정부가 분열되어 있고, 연립정부에서 참여한 당의 숫자가 많을수록

정책 주도성은 떨어지며 정부 재정을 둘러싼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져 정

부 재정에서 수입은 늘지 않는 반면 지출만 급증하는 ‘공유지의 비극’과

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각국 간 비교연구나 지방

정부 간 비교연구에서는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정당의 숫자가 많을수록

정부 부채의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1)(De Haan,

Strum & Beekhuis 1999; Ashworth, Geys and Heyndels 2005).

Heller(1997)는 독립적이고 권한이 균등한 양원제에서 국가 부채의 비

1) Jakob De Haan, Jan-Egbert Strum & Geert Beekhuis, “The Weak Government

Thesis: Some New Evidence.” Public Choice, Vol. 101, No. 3(1999); John Ashworth,

Benny Geys and Bruno Heyndels, “Government Weakness and Local Public Debt

Development in Flemish Municipalit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 inance. Vol.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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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예산안이나 법안 통과에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 늘어날수록 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행위자들 간

에 이권 분배 형식의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야 하고, 그 결과 지출이 더

욱 방만해진다는 것이다.

Hallerberg, Strauch and Hagen(2009)은 정부의 재정제도가 구성되

어 있는 방식에 따라 재정 건전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분석하였고, 예

산 편성이 재무부 등에 위임되는 위임형(Delegation Model)이나 의회 내

의 정당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계약형(Contract Model)에서는 재정 건전

성이 유지되는 한편 다양한 특별회계 등이 난립하여 통일적인 결정이 이

루어지지 않는 분립형(Fiefdom Model)에서는 재정 적자가 쉽게 늘어남

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비준한

경우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 제약조건

이 부과되었기에 유럽연합 가입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

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정 운영 시스템이나 유럽연합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 건전성에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 위임형 혹은

계약형을 선택하거나 유럽연합 가입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인과관계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2)

제 3 절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거의 빈도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선거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국가 부채는 증가

하는가? 만약 선거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국가 부채의 수준도 높아진다

면, 이에 대한 정치적 경기 순환과 정책 결정자들의 단기적 시야의 영향

2) 특히 명목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것은 그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특별 회계 등에서의 기금 이전 등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도 있

기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충분치 않은 국가에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재정 건전

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국가에서는 굳이 준칙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재정 균형이 유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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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다국간 관측 자료(observational data)

에 대한 통계분석과 사례 연구를 결합한 혼합 연구 방법(Mixed-Method

Research)을 취한다. 통계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혼합연구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완벽한 실험 상황이 아닌 관측 자료를 사용한 통계 분석에서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특정 방향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구자들이 상정하는 방향대로 인과관계가 작동한 결과인지 혹은

제3의 요인의 개입이나 역인과관계에 의한 결과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3) 따라서 개별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실

제로 통계 분석에서 나타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연구자들이 상정한

가설대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혼합연구방

법은 일반화 가능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라는 양적 분석과 실제 사

례 속 변수들 간의 인과적 상호작용에 대한 밀도 높은 이해라는 질적 분

석의 장점을 모두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OECD 회원국 중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

들을 대상으로 국가 부채 수준과 선거 빈도의 관계, 선거 빈도·정치적

경기 순환과 재정 적자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한다.5) 그런 다음

통계분석에서 드러난 선거 빈도와 국가 부채·재정 적자와의 상관관계가

실제로 인과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지 검증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진

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의 대상으로서 일본과 스웨덴을 선택하고자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과 스웨덴은 각각 GDP 대비 일반정부적자

3) 류근관, 『통계학(제3판)』(2013, 파주: 법문사), p. 113.
4) Evan S. Lieberman, “Nested Analysis as a Mixed-Method Strategy for

Comparative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9, No. 3(2005);

Gary Goertz, “Multimethod Research,” Security Studies, Vol. 25, No. 1(2016).
5) 본 연구의 범위(Socpe Condition)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연구 대상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데이터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은 나라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동시에 한국과 유사성을 보여 한국에 대한 함

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론이 개발도상국이나 비민주주의 국가에 확

장되어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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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259.46%, 58.74%인 대표적인 고부채, 저부채 국가이다. 그러나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과 스웨덴의 부채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유사한 궤적을 보여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국가 부채 비중이 증가했지만, 스웨덴은 국가 부채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1955년~2021년 일본과 스웨덴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

채 비율(%)의 추이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Global Debt Database

한편 주요 설명변수인 선거의 빈도 측면에서 일본과 스웨덴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한편, 다른 변수들의 차원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모습

을 보여 최대유사체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상원과 하원이 모두 중요하지만, 상하원의 선거 주기가 달라

선거의 빈도가 매우 잦다. 1946년 공포되어 1947년부터 시행된 일본국

헌법은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규정하고 있다. 상원인 참의원은 임기를

6년으로 하며 3년에 한번씩 의원의 반수를 개선(改選)하며 하원인 중의

원은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총리는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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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산할 수 있지만 참의원은 해산할 수 없다. 그 결과 일본에서 선거

는 굉장히 잦아서, 1946년~2022년의 기간 동안 중의원 혹은 참의원 선거

가 시행된 해는 63.6%에 달했다.6) 본 연구에서는 국정선거만을 분석 대

상으로 삼고자 하지만, 통일지방선거도 중의원, 참의원 선거와 별개로 이

루어지며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정권에 대한 심판 등의 역할

을 하기도 한다.

한편 총리는 국회의 지명을 통해 선출되나, 참의원과 중의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지명된 자를 총리로 하도록 되어 있어

중의원의 우위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참의원이 일부 국가의 상원과

같이 유명무실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의원에서 가결시킨 법안

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에서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

안이 통과될 수 있다.7) 또한 일본은행 등 특수법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주요 성(省)의 외국(外局), 공정거래위원회 등 내각부의 외국, 인사원,

회계검사원과 같이 법적으로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의 장이나 간

부 등을 임명할 때는 중·참 양원의 동의를 요구로 하기에, 참의원에서

인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임명할 수 없다.8) 이처럼 중의원 과반 정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

므로, 참의원 선거 역시 국정 전반에 중요한 선거였다. 참의원 선거에서

의 패배나 실적 부진은 정권 교체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총리

의 퇴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재정위기가 시작되고, 해결책이 모색된

것은 이와 같이 선거 주기가 다른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적 환경 아래에

서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웨덴은 국정선거의 빈도가 상당히 낮은 국가이며,

6) 77년이라는 기간 동안 49해에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는
각각 27번 실시되었다. 衆議院, “衆議院議員総選挙一覧表” (출처: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shiryo/senkyolist.htm);
参議院, “衆参選挙、国会回次、歴代内閣対応表” (출처:
https://www.sangiin.go.jp/japanese/san60/s60_shiryou/naikaku_kokkai.htm).

7) 日本国憲法 第四十五条·第四十六条·第五十九条·第六十七条

(출처: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1CONSTITUTION).
8) 西木戸一真, 「国会 キーワード 76: 同意人事案件」, 『立法と調査』No.

342(2013. 7.).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shiryo/senkyolist.htm
https://www.sangiin.go.jp/japanese/san60/s60_shiryou/naikaku_kokkai.htm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1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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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주기의 변화는 재정 위기와 동향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스웨덴

은 내각제로, 의회(Riksdag)에서 총리를 선출하며,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

며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

되 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상원은 지방의회에 의해 매년 의원 정수

의 1/8씩을 개선하도록 되어있는 양원제였으나 1970년 헌법 개정으로 상

원이 폐지된 이후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상원 폐지와 함께 의회의 선

거 주기는 4년에서 3년으로 변화하였는데, 1994년 이후 다시 4년으로 연

장되었다. 스웨덴은 1958년 총선 이후 의회 임기 만료 이전에 해산 총선

거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선거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 속한

다. 지방선거 역시 1970년 이후 총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

선거를 고려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선거 주기의 차이는 명확하다. 한편

스웨덴에서 선거 주기가 3년이었던 시기(1970~1994)는 높은 재정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일본과 스웨덴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사이에 모두 유사

한 소득 수준을 지닌 1당 우위의 민주주의 국가였으며,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다원주의보다는 사회적 조정을 중시하는 체제였다. 일본의 자유민

주당(自由民主黨; 이하 자민당)과 스웨덴의 사회민주당(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이하 사민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장

기적으로 집권하면서 정치경제 체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일본이

고속 성장을 함에 따라 1980년대 초반 이후 일본과 스웨덴의 1인당

GDP는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1990년대 이후 장기불

황에 빠지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일본과 스웨덴 역시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 원리나 갈등보다는 조정을 중시하였는

데, 일본은 이러한 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관료를 필두로 하는 국가 권

력이 수행하며 때로는 노동계가 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하였지만, 스

웨덴은 노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권력은 조정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한다는 차이점을 보였다.9)

9) 일본과 스웨덴의 중요한 차이는 경제 규모와 무역 의존도였다. 일본은 큰 내수 시장

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해 나가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스웨

덴은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아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지녀왔다. 일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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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일본과 스웨덴을 이용한

비교사례연구를 진행해 오기도 하였다. Krauss and Pierre(1990)는 장기

집권해온 지배적 정당(dominant party)인 자민당과 사민당이 야당으로부

터의 거세진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후 두 정당의 실적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한 바 있으며, Immergut and Jochem(2006)은 1990년대 이후의

정치 제도 변화가 일본과 스웨덴의 위기 대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

지, Junko and Rothstein(2006)은 자민당과 사민당의 상이한 지출·조세관

(觀)이 재정 위기에 대한 상이한 대응을 낳았는지를 연구하였다.

아래에서 본 연구는 통계 분석을 통해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선거 주

기와 재정 적자·국가 부채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하는지 검토한

뒤, 1970년대 이후 일본과 스웨덴의 재정위기의 전개 과정을 비교해봄으

로써 선거 빈도의 차이가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가 스웨덴으로 하여금 국가 부채 위기 상황에서 국제 경제적 압력에 민감하

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무역 수지 흑자를 통해

성장해 왔기에 국제경제적 압력에 민감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은 1970년대 스웨덴의

국가 부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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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통계 분석

제 1 절 가설 설정

아래에서는 선거의 빈도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국간 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가 상정하는

가설에 따르면 선거의 빈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 부채의 규모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 부채 규모의 증대를 낳는 요인으

로는 두 가지가 분석 대상으로 고려되는데, 첫 번째는 선거를 전후한 시

기에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정치적 경기순환 현상이며, 두 번째는 선거

의 빈도가 높은 시기에 평균적인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재정적 불균형의

심화 현상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OECD 회원국들의 국가 부채, 재정 적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

시한다. 2019년, 2020년의 국가 부채 규모, 1971년부터 2010년까지의 정

부 일반재정수지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여부는 Polity5의 Polity Socre Data에서 2020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민주주의(6점 이상) 국가로 분류되어온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 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국가 차원의 선거의 주기가 짧은 국가일수록 국가 부채의 규

모가 커질 것이다.

10) 이 기준에 따라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

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

국,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뉴질랜

드, 멕시코의 3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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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재정 적자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가설 3] 국가 차원의 선거의 빈도가 높을수록 평균적인 재정 적자의

규모도 커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에 대한 종속변수로 OECD가 발표한 2019년과

2020년의 각국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General Government Debt)와

IMF가 발표한 중앙정부부채(Central Government Debt) 수준을 사용한

다. 일반정부부채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공

공기관의 부채, 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지급 의무 금액 등을 포함한 포

괄적인 개념이며, 국가 전체의 재정 균형을 파악하기에 보다 적절한 자

료이다. 한편 국정 선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부채 수준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

한다.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선거 주기는, 우선 정권의 획득과 유지에 직결되

는 선거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제외하며, 의원내각제 국가

의 경우 의회 선거,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대통령 선거의 주기를 보고자

한다. 시간적인 범위는 1945년 이후에 민주적인 헌정을 시행한 기간 중

에 실시된 선거에 국한한다. 이 중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이 극단적으

로 짧아 상대적 선거 주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선거들도 존

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60일 이내에 치러진 선거는 별개의 선거로 취급

하지 않고 한 번의 선거로 간주한다.

한편 정치적인 통제변수로는 선거의 외생성, 정부의 당파성, 권력 분

산도와 민주 헌정의 기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설정한다. 선거의 외생성

이란 선거가 헌법 등 정치 과정에 외생적인 규칙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

격을 두고 일어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의회 해산 등

으로 인해 정해진 임기 이전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주어

진 상황은 내생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내생적인 선거 상황에서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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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주기와 재정 적자가 경제 상황 등의 제3의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 주기와 선거의 외생성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을

통하여, 재정 적자와 선거 주기의 관계가 외생적, 내생적 선거의 경우에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존재한다.

정부 당파성 가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정부가 좌파적 성향이 강해질수

록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발생하기 쉬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rmingeon et el(2022)의 Comparative Political

Database(이하 CPD)에서 측정한 정부 당파성 지표를 통제변수로 사용하

고자 한다. 각 세력들의 내각 장관직 점유 비율을 기준으로 CPD의 정부

당파성 지표는 1~5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은 완전한 보수 혹은 리버럴의

권력 독점을, 5는 완전한 사민주의 혹은 좌파의 권력 독점을 의미한다.

약한 정부 가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부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많을수

록 정부 재정에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 적자가 누적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정당 체계가 다당제화되어 의회의 의석 분

포가 많은 정당들 사이에 분산될 경우 한 개의 정당이 의회에서 안정적

인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는 World Bank에서

작성한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의 Herfindahl 지수의 역수를 통

제변수로 도입한다11)

또한 민주주의 그 자체가 대중들의 지지를 위해 적자 재정을 동원하

게 할 동기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민주적 헌정이 실시된 기간이 길수록

국가 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olity5의

Polity Score Data에서 민주주의로 분류된 기간(민주화 이행 과정을 거

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민주화 이행의 마지막 시기를 출발점으로 삼는

다)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킨다.

또한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독립성이 낮을 경우,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경제도 어느 정도 부양시키면서 재정 건전성도 지키기를 원하

는 정부가 금융 팽창을 통한 경기 부양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11) Herfindahl 지수란 {(연립내각에 참여하는 정당 1의 연립세력 사이의 의석 점유율)2

+ (정당 2의 의석 점유율)2 + ... + (정당 n의 의석 점유율)2} 로 계산될 수 있으며, 지수

가 1에 가까울수록 정부 권력은 집중된 상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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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하다면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켜 국민들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 통화정책에 의존하지 못하므로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국가 부채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Hall(1986)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낮은 영국에서 영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영란은행에게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도록 압력을 넣

는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Grimes(2000)는 일본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이

낮은 시기에 정부가 재정정책 대신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기를 부양시

켰으나, 일본은행의 독립성이 증대된 이후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어려워지자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지

적하였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정도도 통제변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Romelli(2022)가 작성한 CBI(Central Bank

Independence) Index(척도는 독립적일수록 1, 독립적이지 못할 수록 0에

가깝다) 중 해당 국가에서 민주헌정이 실시된 기간 동안의 평균치를 사

용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경제적 통제변수로는 15~64세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실

업률, 무역 의존도와 1인당 GDP 수준을 포함시킨다. 노동가능인구인

15~64세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경우 복지 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재정

적자가 현재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Battaglini(2011)는 현재 세대가 자신의 자손인 미래 세대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에 의한 세대간 부담 전이의 가능

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World Bank Data에서 제공하는 1980년

부터 2019년, 2020년 사이의 15~64세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평균도

통제 변수에 포함된다.

실업률 역시 실업수당 등 정부의 지출 부담은 증가시키지만 세수는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제공하는 1980~2019, 2020년 사이의 실업률의 평균도 통제

변수로 포함시킨다.

무역 의존도는 World Bank Data를 이용하며, 2019년과 2020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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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근 5년 동안의 GDP 대비 무역 의존도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해당 국가의 경제적 수준도 통제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저축과 투자 등을 통해 자본 시장이 발달하였으며 국채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Database에서

2019년, 2020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달러 기준 1인당 GDP의 평균

치의 자연로그값를 통제변수로 사용한다.

[가설 2]는 1981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국가 고정효

과(country fixed effect) 모델과 국가-시간 2요인 고정 효과

(country-time twoway fixed effect) 모델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실시한

다. 종속변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제공하는 각 연도별

GDP 대비 일반재정흑자의 비율이며, 독립변수는 선거가 있는 해를 1로,

없는 해를 0으로 두는 변수와, 선거가 있기 전 해를 1로, 그렇지 않은 해

를 0으로 두는 변수, 선거가 있은 다음 해를 1로, 그렇지 않은 해를 0으

로 두는 변수이다. 선거가 있는 해뿐만 아니라 선거가 있기 전 해와 있

은 다음의 해까지 변수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Franzese(2000)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선거가 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 전부터 시작되어 선

거가 있는 해를 정점으로 이후 조금씩 감소해 나아가는 파도(wave)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선거 전후의 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정치적 경

기순환의 크기를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로는 각 연도별

실효적 정당 지수, 중앙은행 독립성, 15~64세와 65세 이상 인구 비율, 실

업률, 무역 의존도, 달러 기준 1인당 GDP의 자연로그값을 포함시킨다.

[가설 3] 역시 1981년~2020년의 기간에 대해 국가 고정효과 모델과 국

가-시간 2요인 고정 효과 모델을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정 시기 동안 선거의 빈도가 그 시기의 재정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1981~90년, 1991~2000년,

2001년~2010년, 2011년~2020년의 10년을 하나의 시기로 삼는다. 종속변

수는 10년 동안의 GDP 대비 일반정부흑자의 평균이며, 설명변수는 10년

동안 선거의 빈도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치러진 두

번의 선거는 한 번의 선거로 계산한다. 통제변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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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적 정당 지수,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 15~64세 비율과 65세 비율, 실업

률, 무역 의존도 등의 평균과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이다.

제 2 절 가설 검증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가설에서 상정한 대로 선거의 주기와 GDP

대비 국가 부채의 규모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

났다. 아래는 2019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2019년까지의 평균

선거 주기, 2020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2020년까지의 평균 선

거 주기의 산점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연도 모두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평균 선거 주기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1] 2019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평균 선거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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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20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평균 선거 주기

이러한 음의 상관관계는 다른 통제변수들을 포함시킨 이후에도 그대

로 유지되는데, 이는 [표 2-1]에서도 모두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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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19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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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2-1], [표 2-2]에 따르면 평균 선거 주기가 1년 길수록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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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부채 비율은 27~29%포인트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통제변수들을 모두 포함시켰을 때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당파성

가설이 상정하는 것과 반대로 정부의 좌파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일반정

부부채 비중이 낮았으며, 약한 정부 명제에서 상정하는 것과 반대로 권

력 분산도가 높을수록 일반정부부채 비중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

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평균 선거 주기 이외의 통제변수

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일반정부부채 비중이 아닌 중앙정부부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표 2-3], [표 2-4]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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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2019년 GDP 대비 중앙정부부채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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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2020년 GDP 대비 중앙정부부채 비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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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일부 극단적인 값에 의해 실제

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값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일반정부비율의 자연로그값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2-5] 2019,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 비율

(%)의 자연로그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통제변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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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2019,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중앙정부부채 비율

(%)의 자연로그값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통제변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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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2-5],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로그값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2-5], [표

2-6]의 (1), (2)는 각각 2019년과 2020년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의 자연로그값을, (3)과 (4)는 2019년과 2020년의 GDP 대비 중앙정부부

채 비율의 자연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인 선거 주기와

통제변수들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평균 선거주기는 일반정부부채 비율의 자연로그값과는 5%, 중앙정부부

채 비율의 자연로그값과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생적 선거의 경우 일반정부부채 비율의 자연로그값에 대해

서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중앙정부부채 비

율의 자연로그값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회귀계수는 1인당 GDP의 자연로그값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

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한편 선거 주기의 외생성은 일반정부부채의 자연로그값에 대한 분석

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아님을 볼 수 있었다. 외생적

인 선거의 경우 내생적 선거에 비해 평균 선거 주기의 회귀계수의 절대

값이 작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림 2-3], [그림 2-4]를 통해 일반정부부채 수준과 선거 주기의 산점도

에서 외생적, 내생적 선거의 분포를 볼 수 있는데, 두 집단의 신뢰구간이

일치함에 따라 두 집단 간의 분포 양상의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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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19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평균 선거 주기

에 대한 상호작용분석

[그림 2-4] 2020년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와 평균 선거 주기

에 대한 상호작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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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1981~2020년 GDP 대비 일반재정흑자 비율(%)에 대한 고정

효과 패널분석 결과



- 30 -

[표 2-7] 1981~2020년 GDP 대비 일반재정흑자 비율(%)에 대한 2요

인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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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은 1981_2020년 동안의 일반재정흑자 비율에 대한 국가 고정

효과 패널 분석 결과, [표 2-7]은 국가·시간 2요인 고정효과 패널 분석

결과이다. [표 2-6], [표 2-7]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는 어떠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통제변수들을 통제하던 통제하지 않던 상관 없이 10% 신

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일반정부흑자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반정부흑자가 줄어들고 일반정부

적자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선거의 전해와 다음해 변수들은 국가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유의미하지만 2요인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통제변수들을 통제

하자 유의성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표 2-1], [표 2-2], [표 2-3], [표

2-4]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정부의 좌파적 당파성과 권력의 분산도는

일반정부흑자와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일

관되지 못했다. 한편 예상대로 성장률은 일반정부흑자와 1% 신뢰수준에

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65세 이상 비율과 실업률은 각각 5%와

1%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앙은행 독립성

과 무역 의존도는 모델에 따라 다른 유의수준과 계수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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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1981~2020년 사이의 10년 단위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흑자 규모(%)에 대한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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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1981~2020년 사이의 10년 단위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흑자 규모(%)에 대한 2요인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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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는 1981_2020년 동안의 10년을 한 단위로 한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흑자 규모에 대한 패널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평균 선거 빈

도는 1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통제변수

를 모두 포함하였을 경우 평균적으로 선거의 빈도가 1년 늘어남에 따라

평균적인 일반정부흑자 비율은 0.622%포인트 ~ 0.730%포인트 감소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적자 증가 폭의 크기는 정치적 경기순환

으로 모두 설명되기 어렵다. [표 2-6]에 따르면 선거로 인한 경기 순환

의 크기는 선거 전후의 해를 모두 합치더라도 GDP 대비 2.426%포인트

인데, 이를 10년 평균으로 나눌 경우 0.2426%포인트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표 2-8]과 [표 2-9]의 결과는 정치적 경기순환의 존재와 함께, 정치

적 경기순환만으로는 환원되기 어려운 평균 선거 빈도의 영향을 보여주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없었지만

정부 당파성과 권력의 분산도는 일반정부흑자의 평균과 오히려 양의 상

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 분석의 결과 GDP 대비 국가 부채의

규모는 선거의 빈도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경기순환

과 정책 결정자들의 단기적 시야로 인한 영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계 분석에서 나타난 상관관계가 실제로 인

과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수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일본과 스웨덴

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국가 부채의 규모와 선거 빈도 사이의 인

과적 상호작용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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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일본: 잦은 선거 주기와 재정재건의

실패

제 1 절 전후 일본의 재정위기 형성 과정

2차대전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일본에서 재정 균형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종전 직후에는 전시기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법·제도들이 마련되었다. 전시에는 전

쟁 수행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채권이 발행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통화 발행량도 상당한 규모에 달하였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난 뒤 일본 경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편 일본

을 간접통치한 미군정은 적자재정을 통해 군비를 조달했던 군국주의의

재흥(再興)도 막고, 일본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통해 경제적 혼란에 빠

지지 않게 하도록 엄격한 긴축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에 따

라 미군정의 재정고문으로 파견된 조지프 닷지(Joseph Dodge)가 정부

지출을 대폭 축소하여 물가·환율 등 거시경제 안정을 꾀하는 닷지 라인

을 입안하였다. 또한 1947년 국가재정법에는 국가가 예산에서 세출을 충

당하기 위해 세입 외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국채를 발행하여 적자액을 충당할 수 있도

록 하였다.12)

미군정이 종식된 이후에도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가면

서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적자를 내지 않고도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 일본 정부가

예산 확대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으

로 요구되는 복지 기능을 예산 지출이 아닌 세금 감면이나 간접적인 보

12) Gene Park, Spending without taxation : FILP and the politics of public finance

in Japan (2011,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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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지원 등 ‘기능적 대체물(functional equivalents)’을 통해 수행해왔

기 때문이다. 예컨대 배우자나 고령의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 수당

을 지급하기보다 소득세에서 이들의 숫자만큼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인적

공제를 통해 지원해 주었다. 또한 마루유(丸優: 소액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 제도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들의 저축을 촉진하고, 이러

한 저축을 사용하여 실업, 결혼, 출산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들이

각자 대응하도록 장려하였다. 개인의 고용이나 소득에 대한 보장 역시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보다 기업이 평생고용을 통해 그러한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하고, 국가는 기업에 대해 보호무역 조치나 산업 카르텔 형성을

통한 경쟁의 완화, 때로는 직접적인 구제금융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13)

그러나 당초 제한적이었던 국가의 역할은 60년대 이후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점점 확대되었다. Calder(1988)는 후대의 관점에서는 이 시기가

자민당의 안정적인 장기 집권의 시작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자민당은 이

시기 극심한 위기의식 속에서 고군분투해왔다고 지적한다. 1955년 자유

당과 민주당이 자유민주당으로 합당함과 동시에 이루어진 좌우파 사회당

의 통합 이후 사회당이 자민당의 지위를 위협해 왔고, 민사당이나 공명

당 등 새로운 야당도 세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중참 양원의 잦은 선거는

야당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였다. 자민당은 대도시

지역이나 불루칼라·화이트칼라 노동자층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자민당

내에서는 도시화·산업화 흐름이 진행될수록 자민당의 사회적 지지기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커져갔다.14) 야당은 혁신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복지 공약들을 내걸었고, 자

13) Dokyun Kim,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equivalents to the welfare state in

post-war Japan and South Korea,” in Jae-jin Yang(ed),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2020, Cheltenham, UK ;

Northampton, MA, USA : Edward Elgar Publishing), pp. 163~177; Leonard J.

Schoppa, Race for the exits : the unraveling of Japan's system of social protection,

(2006, Ithaca, N.Y. ; London : Cornell University Press), pp. 53~57.
14) 이시카와 마스미 저, 박정진 역, 『일본 전후 정치사(개정판)』 (2006, 서울: 후마니

타스), pp.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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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복지, 환경정비,

공공사업 등의 혜택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아동수당, 고령자 의

료 등이 신설되면서 복지 예산이 급증하였고, 1973년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栄) 총리는 그 해를 “복지 원년”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15)

이처럼 선거에서의 경쟁 격화로 인하여 지출되어야 할 예산은 증가하

고 있었지만, 1970년대 일본은 세계적인 오일 쇼크에 따라 경기 침체에

빠짐으로써 세수 증가가 둔화하였고, 그 결과 1975년에는 2.9조엔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70년대 경기 불황 속에서 일본의 재정 수지가 급격하게 악화한 데에

는 선거라는 제약요인 외에도 일본 특유의 조세구조도 일조하였다. 일본

은 전전(戰前)에는 지조(地租), 영업수익세, 주세(酒稅), 설탕 소비세 등

간접세가 전체 세수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간접세 위주의 재정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전시기 통제경제 체제를 구축하면서 개인·기업들

의 반발을 무릅쓰고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영업이윤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실시하였고,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은 약 2:1에서

약 1:1로 바뀌었다.16) 이러한 흐름은 전후에도 이어져 직접세가 세수의

중심이 되었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는 누진세율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나 법인의 이윤의 크기가 경기 변화에 따라 변화하

게 되면 과세액의 변동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직접세 중심의 조세 구조는 대기업, 대도시의 직장인들에 대해

서는 소득 파악 수준이 높은 반면에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나 농민들

에 대해서는 소득 파악 수준이 높지 못하여 대도시 직장인들로부터 형평

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반면 소비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15) Margarita Estévez-Abe, Welfare and Capitalism in Postwar Japan (2008,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8~141. 1960년대까지 공공사업예산에

이어 2위를 기록하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1970년대 들어 급증하여 1974년에는 공공사

업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다. 1965년에는 사회보장예산은 5183억 엔이었으나 1975년에

는 3조 9282억엔으로 8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반회계세출 총액의 18.45%였다. 安

藤實, 『日本財政の硏究』 (1996, 東京 : 靑木書店), pp. 7~9.
16) 野口悠紀雄,『1940年体制: さらば戦時経済(増補版)』(2010, 東京 : 東洋経済新報社),

pp.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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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율의 비례세율을 지니고 있기에 경제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소비세

징수액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모든 계층이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1%포인트만의 세율 변화

로도 세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조세당국에게는 장점이었

다.17) 특히 복지정책의 도입 이후 재원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복지재원

을 복지혜택의 대상인 근로세대가 내는 직접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 세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세도 함께 걷어 세대 간 부담의 균형을 맞

추어야 한다는 의식도 있었다.18)

재정 지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는 그만큼 늘지

못하게 되면서 재정 적자는 필연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경

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 대응 차원의 재정 적자뿐만 아니

라,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발생하는 복지 비

용의 증가에 따른 구조적 적자가 심화되어 갔고, 재정 문제는 곧 주된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아래에서는 1970~80년대 재정 위기가 처음 문제로 제기된 직후의 시

기와, 90년대 이후의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시기별 내각이 취했던 대응책과 그에 따른 결과는 [표 3-1]과 같이 정리

해볼 수 있다.

17) Kato Junko, The problem of bureaucratic rationality : tax politics in Japan (1994,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79~80.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에서 소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소비세율이 고소득층의

부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역진성의 문제를 안게 된다. 이준구, 『재정학(제4판)』

(2011, 서울: 다산출판사), pp. 45~46, 533~534. 또한 경기 변동에도 세수가 안정적으로 유

지된다는 것은 재원확보의 관점에서는 장점이지만 경기가 팽창할 때는 세수가 증가하고

경기가 후퇴할 때는 세수가 줄어들어 경기 변동의 폭을 완화해주는 자동 안정화장치

(Automatic Stabilizer) 기능을 해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祝迫 得夫, 「失われた20

年の日本の財政政策と税制」, 『経済研究』, Vol. 65, No. 3 (July 2014), pp. 238~239,

245~247.
18) 이창민, 『지금 다시, 일본 정독: 국뽕과 친일, 혐오를 뺀 냉정한 일본 읽기』(2022,

서울: 더숲), pp. 202~204.



- 39 -

[표 3-1] 1970년대 이후 재정 위기에 대한 일본 내각들의 대응과

결과

내각 세입 측면 세출 측면

70 ~ 8 0

년대

오히라 내각
소비세 도입 시

도

좌절, 중의원 선

거 저조

스즈키 내각
행정 개혁을 통

한 적자 해소

제한적 성과

나카소네 내각
매상세 도입 시

도

좌절, 지방선거

저조

다케시타 내각
소비세 도입(세

율 3%)

성공, 참의원 과

반 상실

90년대

이후

호소카와 내각
국민복지세 도

입 시도

좌절, 연립내각

붕괴

무라야마 내각
소비세 5% 인

상 결정

성공, 연립내각

중의원 의석 감소

하시모토 내각
소비세 5% 인

상 집행
재정구조개혁법

경제 위축, 재정

구조개혁법 정지,

참의원 과반 상실

고이즈미 내각
행재정개혁, 민

영화
제한적 성과

하토야마 내각 기존 사업 삭감 제한적 성과

간 내각
소비세 10% 인

상 시도

좌절, 참의원 과

반 상실

노다 내각
소비세 10% 인

상 결정

성공, 중의원 과

반 상실

아베 내각

소비세 인상 2

차례 연기 후

단행

정치적 타격은 없

었으나 재정 적자

는 유지

제 2 절 1970~80년대 재정 위기의 대응 과정

1970년대 재정 적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재정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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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

거기에 더해 통일지방선거까지 잦은 전국 단위 선거는 소비세 도입에 대

한 대중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다. 그 결과

소비세 도입을 제안하거나 실행한 정권은 선거에서의 저조한 실적에 직

면하였다. 우선, 1979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총리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간접세 도입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거를

앞두고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궁지에 몰린 오히라는 선거 직전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511

석 중 과반에 미달하는 248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미키 다케오

(三木武夫) 총리의 퇴진으로 이어진 1976년 중의원 선거에서의 249석이

라는 결과에도 못미치는 결과였다. 선거의 패인으로서는 소비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크게 거론되었다.19)

오히라의 소비세 도입 시도와 좌절은 그의 정치적 리더십에 큰 상처

를 입혔다. 그에 따라 오히라는 집권 기간 내내 당내 반대파로부터 끊임

없는 도전에 시달려야 했다. 라이벌인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와의 대

립 끝에 8개월만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선포한 후쿠다는 선거 직전

급사한다. 소비세 증세가 그의 정치적 리더십 손상과 끝내는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은 이후 정권들에게 소비세 문제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오히라 사후 총리로 옹립된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총리와

1982년 뒤를 이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총리는 재정 적자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가 아니라 세출 측면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행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도코 도시오(土光敏

夫)를 의장으로 하는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이하 ‘임조’)는 행정 각 부문

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정리하여 정부의 간소화·지출의 최소화를 시도

하였다. 또한 정부 부처들의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증액 상한을 설정하

여 예산 증가를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려고 하였다. 이른바 “증세 없는

19) 한편 소비세 파동 이외에도 중의원 해산 직후 철도건설공단에서 출장을 위조하거나

비공식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회계 부정이 발생한 것 또한 자민당에게 악재로 작용하였

다고 분석되어 왔다. 이시카와 마스미 저, 박정진 역, 2006, pp.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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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재건”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는 줄어

들지 않았다. 또한 기존 조세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유럽과 같이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대장성을 중심

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1986년부터 나카소네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다. 86년 중의원 선거 압승을 이끌어내면서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자신

의 임기를 1년 연장받아낸 나카소네는 자신의 마지막 과업이 부가가치세

도입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5% 세율의 매상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대

신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고 매출액이 1억엔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에

게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문제는, 그가 86년 총선 유세

과정에서 대형 간접세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였다는 점

이다. 따라서 야당은 총리가 자신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맹렬한 정치공세

에 나섰다. 경제활동의 각 단계마다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매

기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매출 실적에 관한 정보를 모두 조

세당국이 확보하여 소득세 등 조세 징수액을 늘릴 것을 우려한 소상공

인·자영업자 등도 맹렬하게 반발하였다. 이 때 나카소네의 발목을 잡은

것 역시 선거였다. 1987년 4월의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의 전통

적 지지층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 이러한 반발이 강하게 일

어나면서 결국 나카소네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지방선거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다.

나카소네의 뒤를 이어 집권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는 소비세 도입

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오히라가 재정 재건을 위해

소비세를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다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오히라의

못다한 숙원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나카소네 역시

다케시타의 정치적 수완이나 입장이 소비세 도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

고 판단하여 후임 총재로 지목하였다. 그는 집권하자마자 3% 세율의 소

비세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그렇지만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

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취업정보회사인 리쿠르트사가 사업

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의 다양한 인사들에게 미상장 주식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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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상장 후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리

쿠르트 스캔들이 1988년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 스캔들에서는 다케시타

본인을 포함한 자민당의 수많은 거물급 정치가들이 리쿠르트사로부터 이

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들은 재정 적자를 위해 일반 대중

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정치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지위 덕분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에 격분하였다. 다케

시타는 자신의 임기 말에 소비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에는 성공하였으

나, 법안 가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리직으로부터 물러날 수밖에 없

었다. 소비세 도입이 리쿠르트 스캔들과 결합되어 대중들의 분노를 폭발

시키면서, 이에 대한 저항은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

다. 자민당은 55년 당 결성 이래 최초로 참의원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하

였다.20)

그러나, 두 번의 좌절과 한 번의 참의원 선거 참패를 겪으면서까지 성

공시킨 소비세 도입은 재정 균형을 회복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 이후

로도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

다. 우선, 앞서 1980년대 중반에 나카소네가 단행한 소득세·법인세 감세

는 5% 세율의 소비세 도입과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되었던 만큼 3% 세

율의 소비세가 유지된다면 그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할 수밖

에 없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하는 과정에서 경제가 급속

하게 위축되면서 세입과 세수의 간극이 커지자 재정 적자도 급격히 늘어

나게 되었다. 특히,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 상실됨에 따라 적자재정의 동원이 더욱 강하게 요구받게 되었다.

1980년대까지 대장성은 할인율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장성의

양해 내지는 승인을 얻도록 한 일본은행법의 규정이나 일본은행의 총재

혹은 부총재 등 요직에 대장성 관료 출신을 앉히는 인사관행을 통해 일

20) 물론 이 당시 자민당의 선거 실적 부진은 소비세 도입과 리쿠르트 스캔들 외에도 당

시 총리였던 우노 소스케(宇野宗佑)의 여성 스캔들도 악재로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되

기도 한다.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201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

원), pp.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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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행이 대장성의 이해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통제해 왔다. 또한

대장성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까지 함께 포괄하면서 은행들에 대

한 창구 규제(窓口 規制)를 단행하였다. 특히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부양

책이 요구될 때 대장성은 정부 지출을 늘려 수요를 부양하기보다 일본은

행을 압박해 금리 인하 등을 단행하거나 시중은행들에게 압력을 넣어 대

출량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시도할 수 있었다.21) 그러나 지

나친 대출 확대는 버블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 등 긴축적 금융정책을 계기로 버블이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은행은 위축된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할인율을 0.25%라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까지 인하해 보았으나, 이미 자본 잠식으로 인해 신용 위기에 처하기 시

작한 기업과 가계 부문에서 대출과 소비, 투자를 늘리지 않음에 따라 경

제는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침체를 거듭하였다. 결국 90년대 내내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했

다.22)

21) William W. Grimes, Unmaking the Japanese miracle : macroeconomic politics,

1985-2000 (2001,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pp. 37~38, 40~41, 100~101;

Frances McCall Rosenbluth, F inancial politics in contemporary Japan (1989,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22) 설상가상으로 버블 형성과 급격한 붕괴의 원인은 대장성이 일본은행에 압력을 가해

현명한 금융정책의 형성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1997년 일본은행법이 개정되어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본은행의 우위를 규

정하는 한편 통화·재정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대장성의 공식적인 권한을 삭제하였

고, 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대장성 등 관료 출신들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바꾸었다. 같은

해에 대장성의 은행국과 증권국이 담당하던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대장성에

서 분리되어 총리부 산하에 신설된 금융감독청(이후 내각부 산아 금융청으로 개편)으로

이관되었다. Grimes, 2001, pp. 204~209; 金融庁, 「金融行政機構の推移」 (출처:

https://www.fsa.go.jp/common/about/suii/index.html). 물론 재무성은 여전히 거시경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일본은행·금융청과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이전처럼 재정 지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는 어

려워진 것이다.

https://www.fsa.go.jp/common/about/sui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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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1990년대 이후 재정 위기의 대응 과정

89년 소비세가 도입되면서 국가부채의 누증(累增)에 제동이 걸리는 듯

하였으나, 90년대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 불황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

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재정위기의 구조도

1970~80년대와는 일변하였다.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와 그 이후 찾아온

경기 침체는 세수를 감소시키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공채를 발행하여 공공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러

나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경기대책성 공공사업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사회보장비가 국가부채의 증가를

견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채발행잔고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995년에는 국채잔고 225조 엔 중 건설공채가 158조 엔으로

70%, 특례공채(특수한 상황에서만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발행할 수 있

는 공채)가 67조 엔으로 30%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에는 1029조 엔 중

건설공채가 289조 엔(28%), 특례공채가 734조 엔(71%)으로 그 추이가

역전되었다. 또한 재무성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발생한 국

채잔고의 증가분 857조엔 중 사회보장관계비는 그 절반에 가까운 414조

엔의 증가를 유발한 반면 공공사업관계비는 66조 엔을, 세수 감소는 183

조엔의 증가를 유발하는 데 그쳤다.23) 이와 같은 재정의 장기적 불균형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증세 혹은 지출 삭감으로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 역시 바로 직후의 참의원 혹

은 중의원 선거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한 집권당의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

졌다. 우여곡절 끝에 소비세는 10% 세율까지 인상되었으나, 이로서는 재

정 균형을 달성하기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세는 대단히 어려운 상

황이 되었다.

23) 財務省, 『日本の財政関係資料』(2022)

(출처:https://www.mof.go.jp/policy/budget/fiscal_condition/related_data/202210.html).

https://www.mof.go.jp/policy/budget/fiscal_condition/related_data/202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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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1990~2022년 보통국채잔고 증가요인 중 세출 측면 요인

분석

(출처: 財務省, 日本の財政関係資料)

[그림 3-2] 1990~2022년 보통국채잔고 증가요인 중 세입 측면 요인

분석

(출처: 財務省, 日本の財政関係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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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경제 대책의 마련, 중의원의 소선거구

제로의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 등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렸던 소비세 인

상은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고, 일본신

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煕)를 총리로 하는 비(非)자민 8당 연립

정권이 수립되면서 다시 대두되었다. 특히 연립정권의 실세였던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신생당 대표는 대장성의 사이토 지로(齋藤次郎) 사무

차관과 제휴하여 소비세를 7%의 세율로 인상하고, 이를 국민복지세라는

명목으로 바꾸어 복지재원의 충당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입안하였

다. 오자와는 연립내각의 대신들을 중심으로 국민복지세에 대한 사전 동

의를 조성해 나갔으며, 궁극적으로 호소카와 총리의 동의를 얻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당의 위원장이었으나 입각해있지 않던 무

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가 국민복지세 도입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고

반대에 나섰는데, 이는 19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인상 반대를 통

해 대약진을 이루어낸 사회당으로써 소비세 증세가 지지기반에 대한 배

신으로 여겨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당의 반대에 직면한 호소카

와 총리는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국민복

지세 도입에 대한 지지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지만, 기자로부터 세율이

7%로 책정된 근거에 대해 질문받자 “자세한 데이터는 계산해 보지 않았

다. 어림짐작한 숫자다”라고 대답하여 역풍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국민복

지세 구상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기점으로 호소카와 내각의 지

지율은 급락하였으며, 사회당이 연립을 이탈하여 호소카와 내각은 퇴진

하게 되었다.24)

뒤를 이은 하타 쓰토무(羽田孜) 내각 역시 사회당의 연립 이탈로 인해

불안정한 정권 기반 위에서 65일이라는 단명 정권에 그쳤고, 이후 오자

와 등 연립내각 주류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사회당은 어떻게든 정

권에 복귀하고자 했던 자민당과 손을 잡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94년

사회당의 무라야마를 총리로 하는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3당

24) 박철희, 2011, pp. 264~265; 塩田, 2015, pp. 204~207; 倉重篤郎, 『秘録 齋藤次郎 最後

の大物官僚と戦後経済史』(2022, 東京: 光文社), pp. 17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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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내각이 구성되었다. 자·사·사 연합은 소비세 인상 문제에 대한 논의

에 착수하였다. 특히 사회당은 89년 당시에는 소비세 도입에 대해 격렬

하게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에 참가한 이후 입장을 상당 부분 바

꾸었고, 그 결과 소비세율 5% 인상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을

결단한 이후 치러진 1995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이전보다 17석,

사회당은 4석이 감소하였으며, 참의원 선거에 처음 진출한 사키가케는 3

석에 그치는 등 자·사·사 3당의 의석수가 모두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소비세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싸늘한 반응을 볼 수 있었다.25)

무라야마 총리가 퇴진 의사를 밝힌 후 자민당 총재였던 하시모토 류

타로(橋本龍太郎)가 총리직을 이어받게 되었다. 하시모토는 행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 부처를 간소화하는 한편 총리가 각 부서에 대

해 보다 강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하시모토 내각은

세입 증대와 세출 삭감 양면에서 모두 재정재건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

다. 우선 세입면에서 하시모토 내각은 94년에 자·사·사 연합에 의해 제

정된 소비세법에 따라 97년 4월에 소비세 5% 인상을 실시할 책임을 지

니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하시모토는 96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소비세 인

상을 원안대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총선 결과 자민당의 의석이 증

가하여 하시모토의 소비세 인상 공약은 유권자들로부터 승인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97년 들어서 부실채권위기가 급격하게 부상하였다. 홋카

이도 척식은행, 야마이치 증권 등 대형 은행과 증권사가 도산하면서 일

본 경제는 금융위기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경제는 얼어붙었다. 한편 아시

아에서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여파가

일본 경제에까지 몰아닥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러한 내

외적 위기 상황에서 하시모토 내각이 원안대로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면

25) 塩田, 2015, 216~218. 특히 사회당의 경우 소비세 문제뿐만 아니라 자위대·미일안보

조약 등의 용인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크게 전환하였는데, 이는 기존

의 전통적 지지층을 이탈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국가상이나 비전을 제시하여

새로운 지지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실패하였고, 90년대를 거치면서 군소정당화

의 길을 걸었다. Gerald L. Curtis, The logic of Japanese politics : leaders,

institutions, and the limits of change (1999,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9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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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축된 소비심리는 경기에 더욱 큰 타격을 주었고 1997년 4분기에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1998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개선의석 121석 중 44석으로, 선거 전의 60석

으로부터 16석이나 감소하는 참패를 거두었으며, 하시모토는 참패의 책

임을 지고 총리·총재직으로부터 사임하게 되었다.

한편 하시모토 내각에서는 재정 규율을 법제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재

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들이 시도되었다. 대장성의 자문기관인 재

정제도심의회는 산하에 1996년 ‘재정구조개혁특별부회’(이하 특별부회)를

설치하여 당시 미국,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던 재정 재건의 동향과 일

본의 재정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였

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창설을 위한 준비 조건으로서 회원국

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해야 한다는 마스트리

흐트 기준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에 발맞추어

당시에는 재정 적자의 폭을 3% 미만으로 줄이기도 하였다. 특별부회는

이에 착안하여 일본 역시 재정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3% 이내로 억

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별부회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인 하시모토 총리는 본인을 의장으로 하며 무라야마, 미야자와 기

이치(宮澤喜一), 다케시타, 나카소네 등 전직 총리와 전현직 대장대신,

자·사·사 연합의 주요 간부와 관계부처 대신 등 24인으로 구성된 재정구

조개혁회의를 발족시켰다.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는 각 분야에서의 지출

삭감을 통해 점차적으로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까지 줄여나갈

것을 결정하였고, 목표 연도는 초기에는 2005년으로 상정되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2003년으로 앞당겨졌다. 그에 따라 2003년까지 점차적인 재정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시킬

의무를 규정한 재정구조개혁법이 자·사·사 3당의 합의 하에 1997년에 중

참 양원을 통과하여 성립하였다. 그러나 재정구조개혁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조금이라도 삭감해보기도 전에 재정구조개혁법은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 등 긴축 재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경기 후퇴가 심화되면서 감세 등 경기 대책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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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었고, 1998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시모토 내각의 경제 운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2003년으로 되어 있던 목표 달성 시점을

2005년으로 2년간 연기하고 중대한 재해 상황이나 경제가 2사분기 연속

으로 마이너스 성장 혹은 1사분기동안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소비와 설비

투자 등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 본 법안에 규정된 세출삭감 조항의

효력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재정구조개혁 동결법안이 가결되었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고 하시모토가 퇴진한 후 자민당에서는 목표

시한의 2년 연기와 일시적 예외 조항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재정구조개

혁법안의 효력을 무기한 정지시키는 정지법안을 발의, 통과시키면서 재

정적자를 법·제도를 통해 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26)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 처리 문제, 디플레이션 극복 문제 등이 급선

무가 되면서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 재건은 당면 현안으로부터 밀려나

게 되었고, 소비세 증세를 시도하였다 정권을 잃어버린 이전 내각들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효과를 얻은 후임 총리들은 소비세 인상 등 수입 증대

를 통한 재정 재건을 회피하게 되었으며, 한동안은 총리의 주도 하에 기

존에 관료와 이익집단 주도로 이루어지던 예산 사용을 재검토하는 등 지

출 삭감을 통해 재정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던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를 배경으

로 하고 있었다.

1990년대까지 재정정책 결정 과정은 다른 정책 결정 과정 분야와 유사

하게 분권형 구조를 보여주었다. 예산 편성의 주도권은 정치 지도자나

의회가 아니라 대장성에 있었으며, 대장성과 각 성청, 족의원(族議員, 특

정 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의원) 간의 교섭이 중심이 되

었다.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산이 법률로써 의회에서 정해지는 미국식

방식과 다르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일본의 국회는 찬성 혹은

반대만 할 수 있다.27) 예산 편성 과정은 대장성이 9월 중에 각 부처로부

26) 石弘光, 「日本経済の長引く停滞と再生に向けて－1990年代後半の動向－」, 財務省財

務総合政策研究所財政史室 編, 『平成財政史 : 平成元-12年度 (第1巻)』 (2017, 東京: 財

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財政史室), pp. 469~518.
27) 헌법 86조는 내각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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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회계연도 동안 추진할 사업 계획을 청취하면서 시작되고, 대장성 내

부의 논의 과정을 거쳐 12월에 예산안 초안을 확정한다. 대장성 안(案)

이 발표된 이후 자민당 안의 정무조사회(각 정책 분야에 대한 당 내 심

의를 담당하는 기구, 한국의 정책위원회에 해당)가 중점적으로 취급할

예산 사항을 정하는 예산 편성 대강을 논의하여 발표하고, 그 대강에 기

반하여 각 성청과 관련된 족의원들 등 이해당사자들이 삭감되거나 거부

된 예산의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부활 협상이 이루어진다. 대장성과 각

성청, 의원들 간의 교섭이 성공하면 절충안이 각의 결정에 의해서 정부

안으로 채택되고, 이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리는 예산 편

성에 대한 자신의 지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당내 세력들과 대

장성, 각 성청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에 지나

지 않았다.28)

그러나 이와 같이 분권화된 예산 편성 과정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책 결정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보다 중앙 집권적이고 총리

의 리더십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들어 관료들의 오직(汚職)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고, 관료들이 주도해온 고속성장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관

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권위가 공격받았다. 1988년 불거진 리쿠르트

사건으로 전현직 수상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상대

적으로 덜 부패한 것으로 여겨졌던 관료들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리

쿠르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사회적으로 큰 충

격을 주었다. 이후 후생노동성 사무차관 오카미츠 노부하루(岡光序治)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요양시설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

로 관료 중 최고위급인 사무차관 신분으로는 최초로 체포된 것을 시작으

로, 관료들에 대해 수많은 스캔들이 제기되었다.29) 더군다나 버블 붕괴

재정법 제 18조는 대장대신/재무대신이 세입, 세출, 계속비, 이월명허비 및 국고채무부담

행위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대장성에 예산 편성

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이 맡겨졌다.
28) John Creighton Campbell, Contemporary Japanese Budget Politics (1977,

Californi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9~11, 158~165.
29) T. J. Pempel, “Regime Shift: Japanese Politics in a changing Worl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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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본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성장을 주도해온 관료들이 이러한

위기의 원흉이라는 책임론마저 제기되었다. 그 결과 관료에게 방대한 자

율성을 부여하기보다는 국민이 선출한 정치가에 의해 통제해야 한다는

정치개혁론이 공감대를 이뤘다.30)

이러한 개혁 담론을 이용하여 정치 지도자들은 총리 관저의 정책 조정

역량이나 각 부처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 자신들의 제도적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하시모토 내각에서 이루어진 행정개혁의 핵심은 총리의

정책 주도성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총리부를 내각부

로 개편하는 한편 인원을 대폭 증원하여 총리가 참모진으로부터 정책적

인 조언을 받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각 성청

의 대신에 의해서만 법안 등을 각의에 회부할 수 있으나, 총리가 독자적

으로 내각의 논의에 부칠 수 있는 발안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강화된 총리의 권한은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총리 등 정치

리더십의 발언권 증대로 이어졌다. 이를 가장 잘 이용한 것이 2001년 취

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였다. 고이즈미는 재무성에 의

한 예산 초안 작성과 정치적 조정으로 이어지는 기존의 예산 편성 방식

에서 탈피하여, 내각부 산하에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경제재정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이른바 ‘骨太の方針’)”을 작성하여 예

산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총리의 의향을 반영하여 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바꾸었다.

고이즈미는 과거 나카소네와 유사하게 지나치게 방대해진 공공부문을

축소하여 경제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구조개혁’ 노선에 따라 우정사업 민영화, 지방재정

개혁, 재정투융자 개혁 등이 이루어졌다. 고이즈미는 구조개혁을 재정재

건보다 중시하였고, 구조개혁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면 재정을 재

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소비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임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 23, No. 2(1997).
30) 朝日新聞, 2021.01.27. “ブラックボックス化する霞が関人事 政治主導の落とし穴”; 권

형기, 『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 : 미국·일본·독일 비교연구』 (서울 : 사회평론아카

데미, 2021), pp. 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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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에 증세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특히 고이즈미는 소비세 증세와

우정민영화의 양자택일적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소비세 증세에 대한 반감

을 이용하여 우정민영화에 대한 찬성여론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

였다.

증세를 인정한다면 할 수 없다. 지금, 정계 전부가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지

만, 이제부터는 예산을 짤 수 없게 된다. 지금 정당도 정치가도 증세에 대한 저

항이 작지 않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있으나, 소비세의 증세와 (우정민영화 중)

어느 쪽이 나으냐의 문제이다.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증세할 수밖에 없다. 소비

세 5%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은 나는 반대이다. 그것보다는 민영화다.31)

한편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세원 이양, 지방교부세

의 지방세로의 전환, 국가보조금 삭감이라는 “삼위일체 개혁”을 단행하

였다. 그 결과 각종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축소시켜 지방의 재정적 자립과 자율성을 키우고자 하였다.

“삼위일체 개혁”의 결과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국가보조금은

4.7조엔 삭감된 반면, 지방으로 이양된 세수는 3조엔에 불과해 실질적으

로 공공사업 등에 지출되던 자금 중 1.7조엔 정도의 규모가 삭감되는 결

과를 낳았다.32)

또한 이 시기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공식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사

실상 정부의 예산과 함께 운용되었던 재정투융자(財政投融資)에 대한 대

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재정투융자는 우체국 등에 대한 예금, 간이생

명보험의 판매수익금, 후생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적립금, NTT나 JT 등

공기업을 민영화한 후 그 기업의 국가 보유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

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채를 매입하거나 일본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민간에 융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축적된

31) 塩田 潮, 2015, pp.258~261.
32) 또한 고이즈미 정권의 분권 개혁 정책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대도시 지역의 성장

을 촉진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농촌 등 지방은 이로부터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해 소외감

이 심화되었다. 이정환, 『현대 일본의 분권개혁과 민관협동』 (2016, 서울: 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pp. 55~60,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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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대장성의 이재국(理財局)에서 운용을 담당하였다. 재정투융자는

전성기에는 일반회계 지출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여 “제2의 예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나,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집행 내

역을 보고할 의무만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대장성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

다.33)

대장성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히 부활 심사 과정에서 배정된 예산

규모에 대해 각 성청이나 자민당 족의원 등으로부터 항의가 있을 경우

불만을 달래주기 위해 대신 관련 분야의 재정투융자 규모를 늘려주었다.

또한 자민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이익유도를 위한 공공사업 재원을 제공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금이 투입되는 정식 예산상의 지출과 달리

재정투융자 자금은 상환되어야 할 융자였기에, 원금과 이자를 충당할 수

익을 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는 세금이 투입되어 상환할 필요가 있었다.

예산상의 수요나 정치적인 압력을 재정투융자로 대신 달래주던 관행으로

인해 지나치게 수익성이 떨어지고 부실한 투자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부

실화댄 투융자채는 결국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왔다. 또한 재정투융

자가 지나치게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여 시중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작동

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재정투융자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

리도 높아졌다.34) 2001년 개혁으로 인하여 재정투융자의 핵심을 담당하

던 우정 예금이나 연금 적립금 등이 자동으로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편입

되도록 하였던 법규정은 폐지되었고, 재정투융자의 대상이었던 특수법인

등 기관들 또한 대폭 축소되었다. 재원의 중심이 예금·연금적립금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발행되는 재투채(財投債)로 옮겨감에 따라 2000년

44조엔에 육박하던 재정투융자는 고이즈미가 퇴임하던 2006년에는 15조

엔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었다.35)

고이즈미 시기에 광범위하게 단행된 구조개혁은 재정 수지, 기초재정

수지를 완전히 흑자화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반정부적자를

33) 新藤宗幸, 『財政投融資』 (2006, 東京 : 東京大学出版会), pp. 25~53.
34) Gene Park, 2011, pp. 106~111, 134~138
35) 財務省, 『財政投融資リポート2021』, 2021

(출처: https://www.mof.go.jp/policy/filp/publication/filp_report/zaito2021/1_3.htm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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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2.9%로, 기초재정적자를 2.2%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등 균형

재정에 상당히 근접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과감한 구조개혁

은 많은 불만을 낳았다. 고이즈미 퇴임 이후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

민당은 개선의석 121석 중 37석에 불과한 참패를 기록하였고, 중참 분점

국회가 전개되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전개되었지

만, 개혁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참의원 개

선의석은 48석의 비례대표와 73석의 지역구 의석으로 구성되는데, 지역

구 의석은 각 도도부현에 인구비례로 배분하되 각 도도부현에서 최소한

1석 이상을 배정받도록 되어 있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방이

과대 대표되어 있다. 자민당은 전국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참패

의 결정타는 29석의 1인구 중 6석밖에 건지지 못한 것이었다. 자민당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방의 불만은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이어졌고, 이

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의 여파와 더해져 총 의석 480석 중 자

민당은 119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두며 308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정

권을 내주게 되었다.36)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후에도 처음에는 강력한 정치 주도

리더십을 통하여 지출을 삭감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09년

중의원 선거에 임하는 매니페스토에서 아동수당·출산지원금 지급, 공립

고교 교육 무상화, 의료·개호(介護)의 확대, 농가 호별소득 지원, 고속도

로 무료화, (가솔린 등에대한) 잠정세율 폐지 및 감세 등 다양한 복지·분

배 정책을 제시하였다. 매니페스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0년에 7.6조

엔 가량, 2011년부터는 12~13조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원은 기존에 자민당이 지지자들을 위해 분배하던 공공

사업비, 인건비 등 행정비용 등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정부 자산을 매각

하거나 활용하며,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특별회계·적립금이나 세제혜택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37) 이를 위해 하토야

36) 이이범, 「제22회 일본 참의원선거의 결과 분석」,『일본연구논총』Vol. 32(2010),

231~232.
37) 民主党, 『民主党の政権政策Manifesto2009』, 2009

(출처: https://www.dpj.or.jp/policies/manifesto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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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각 성의 대신들을 압박하여 금융위기 극

복을 위하여 편성되었던 보정예산에서 3조엔 가량을 삭감할 것을 지시하

였다. 또한 행정쇄신회의를 설치하고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를 행정쇄

신담당대신으로 임명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행정쇄신회의는 기존 예산안에서 3조엔 가량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공청회 등을 열어 예산을 심사·삭감하였으나, 이들이 실제 삭감하는

데 성공한 예산은 6900억엔에 불과했다.38) 더군다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2007년 51조엔이었던 세수는 2008년에는

44조 3천억엔으로, 2009년에는 38조 7천억엔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권은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2009년에 역대 최대 규모

였던 52조엔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39)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출 삭감을 통한 재정재건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규모의 삭감일 경우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와 같이 그 후폭풍

이 작지 않고,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지출 삭감은 재정재건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증세를 통한 세원

확대가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하토야마가 총리직에서 퇴진한 후 재무대

신이었던 간 나오토(菅直人)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민주당 정권은 본격적

으로 지출 구조조정보다 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로 노선을 전환하였다.

간은 재무대신 시절부터 재정 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

러 차례 “우선 기존 예산을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낭비를 줄여나가고, 그

래도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등 증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40) 총리에 취임한 후 간은 그해

7월 예정되었던 참의원 선거의 매니페스토에도 “소비세를 포함한 재정의

발본개혁에 대한 협의를 초당파적으로 개시한다”는 항목을 넣어 소비세

38) Tomohito Shinoda, Contemporary Japanese politics : institutional changes and

power shifts (2013,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56~159. 행정쇄신회

의는 이듬해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보다도 적은 3500억엔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Shinoda, 2013, pp. 196~197.
39) 財務省, 『債務管理リポート2022　－国の債務管理と公的債務の現状－』, 2022(출처:

https://www.mof.go.jp/jgbs/publication/debt_management_report/2022/index.html).
40) 塩田 潮, 2015, pp. 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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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의를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켰다.41) 그러나 간의 증세 행보는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여론의 반발을 샀으며, 민주당 내부에 존

재하던 균열을 폭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42) 오자와 등 2007, 2009

년의 선거 매니페스토에서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세력

들이 반발하자 간은 소비세 인상이 “빨라야 2, 3년, 혹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등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의 선거 공약과 배치되는

소비세 인상 제안과 간의 우유부단함 등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택했고, 민주당은 참의원 개선 의석 121석 중 44석을 확보

하는데 그치며 과반 확보에 실패하였다.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2·3·5인구와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당과 자민당이 획득한 의석 수가 2007

년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2007년 참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승패를 좌우한 것은 1인구로, 29석 중 자민당이 21석을 가져간 반면 민

주당은 8석에 그쳤다.43) 다시 중참 네지레 국회가 되자 간의 국정 운영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간은 야당과 당내의 비판세력들에 대

해 수세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미흡한 대응의 책임을 추궁당해 퇴진으로 몰렸다.44)

간의 후임 총리를 결정하는 대표선거에서도 증세가 주된 쟁점이 되었

는데, 증세에 찬성하는 노다 요시히코가 증세에 반대하는 가이에다 반리

41) 民主党, 『民主党の政権政策Manifesto2010』, 2010

(출처: https://www.dpj.or.jp/policies/manifesto2010)
42) 이러한 균열은 애당초 민주당이 동질적인 정치이념을 가진 세력이 아니라, 상이한

이념이나 지향점을 가진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와타나베 오사

무(2010)는 민주당이 간 나오토, 센고쿠 요시토, 오카다 카츠야(岡田克也), 마에하라 세이

지(前原誠司) 등의 신자유주의 세력, 오자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식의 분배정치·개

발 중시 세력, 복지 지향의 좌파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와타나베 오

사무, 「정권교체와 민주당 정권의 미래」, 와타나베 오사무 외 저, 이유철 역, 『기로에

선 일본: 민주당 정권,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국가인가?』 (2010, 서울: 메이데이), pp.

78~84.
43) 塩田 潮, 2015, pp. 301~302; 이정환,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

전환과 분열」, 『한국정치학회보』Vol. 47, No. 2(2013), pp. 151~152. 이이범(2010)은 이

와 같은 1인구의 급격한 쏠림을 저소득층·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의 소비세 증세에

대한 반발로 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이범, 2010, pp. 231~238.
44) Shinoda, 2013, pp. 2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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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江田万里)를 꺾으면서 증세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노다는 간과

마찬가지로 재무대신 출신으로, 재정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

었다. 우선 당내에서 2014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의 소비

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관철시킨 노다는 2009년 중의원,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이미 소비세율 인상을 공약해온 자민당에 접근하였다. 당초 자

민당은 노다 정권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조기 해산과 총

선거를 통해 정권에 복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지만, 한편으로는 소비

세 인상이 민주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도 판단하였고, 노다로부터 아동

수당의 축소 등 정책적인 양보를 얻어낸 후 소비세 증세에 동의하였

다.45) 민주당과 자민당이 소비세 증세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자 소비세

증세와 민주당과의 협력에 부정적이었던 공명당 또한 반대하기보다는 협

의 안에 들어가서 경감세율(輕減稅率) 도입에 관한 양보를 얻어내고자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소비세 증세 법안은 민·자·공 3당 합의에 의해 추

진되었다.46) 그러나 소비세 인상 추진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였고, 오자와를 따르는 세력들은 국회에서 소비세 법안이 가결될 때

반대투표를 한 후, 탈당하여 “국민의 생활이 제일(国民の生活が第一) 당”

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민주당은 2012년 12월에 중

의원 총선거에 임했고, 57석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정권을 내려놓

게 되었다. 민주당의 참패에는 소비세 외에도 후텐마 기지 문제, 동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등 여러 국정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민주당 정

권의 무능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 역시 분명하게 드러났

다.47)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출범한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증세

45) 이정환, 2013, pp. 153~154; Shinoda, 2013, pp. 222~225; 권순미, 「일본 민주당의 소

비세 인상과 비난 완화 정치」, 『한국정치연구』Vol. 25, No. 1(2016), pp. 152~153.
46) 경감세율이란 일부 경우에 한하여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을 말한다. 나카노 준 저, 권병덕 역, 『공명당과 창가학회: 자민당과 공명당 연

립정권의 내막』 (2019, 서울: 어문학사), pp. 179~180.
47) 이정환, 2013, p. 165; 권순미,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 전환」, 『한국정당학회

보』Vol. 14, No. 1(2015), pp.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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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2014년 4월에 소비세율의 8%로의 인상, 2015년 10월 10%로

의 인상을 단행할 의무를 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 시기에는

8%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10%로의 인상이 단행되었다.48)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제2차 아베 내각은 ‘소비세의 무덤’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사례였

다. 아베가 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

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

우선, 소비세율 인상은 자신이 총리로 집권하기 이전인 2012년 8월, 민

주당 정권 시기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소비세 증세 법안

은 민·자·공 3당 합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그때 당시 자민당 총재

도 자신이 아닌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였다. 자신이 집권하기 이

전에 각 당이 합의하여 법제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한 것은 자

신이 아니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다만, 1997년 소비세율 인상에서도 하시모토는 자신이 아닌 무라야마

내각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이전에 결정된 사항임을 앞세워 경기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거부하여 대대적인 경기 후퇴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아베는 소비세율 8% 인상 이후 경기 후퇴의 조짐

이 보이자 소비세율 인상을 2017년 4월로 연기하고 이를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겠다며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였다. 또한 2016년 6월 신흥국

경제 하락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자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2019년 10월로 연기하였다.49) 아베는 애초부터 재정 재건보다는 경기 진

작을 통한 디플레이션 극복에 보다 관심이 있었기에 증세에 소극적이었

고, 재무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소비세 인상 연기를 단

행하는 한편 경감세율의 도입, 법인세 인하 등 여러 가지 감세 조치를

취하였다.50) 그 결과 아베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총리”가 아니라 “소

비세 인상을 연기하며 그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한 총리”로서의 이미지

48) 塩田 潮, 2015, 『内閣総理大臣の日本経済』, 東京: 日本経済新聞出版社, pp. 1~2.
49) 『니혼게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2018.10.15.
50) 이정환,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 연기의 정치과정」, 『국제정치논총』 Vol. 56,

No. 3, pp. 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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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성공하였다.

한편 제2차 아베 내각이 실시한 아베노믹스는 재정 적자의 심각성을

줄여주는 듯한 부수 효과를 낳았다. 본래 민주당 정권은 국채 발행액이

현재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몇 년 안에 일본 국내의 채권시장이

이를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하여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고 보아 소비세 증세를 서둘렀다. 그러나 아베는 집권하기 전부터 경제

정책으로서 “3개의 화살,” 즉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장기적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대담한 금융정책이란 일본

은행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어느 정도의 물가 상

승을 도모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었다. 양적완

화를 위해서는 일본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을 통해 엔화의 공급량을 늘려야 했다. 일본은

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총재는 2012년까지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고집하였으나, 2012년 말 아베가 집권하자 방향 선회를 시사하였

다. 2013년 1월 22일에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디플

레이션 탈각(脫却)과 연 2%대의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정책연대를 할

것을 선언하였고, 4월에는 리플레이션론자였던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

彦)를 일본은행 총재에 임명하였다.51) 그에 따라 2013년을 기점으로 국

채발행잔고에서 일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하게 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9.4%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43.5%에 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3-3]). 일본은행의 적극적인 국채 매입은 국채시장이 정부 국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여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등

재정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52)

51) 政府·日本銀行 「デフレ脱却と持続的な経済成長の実現のための政府・日本銀行の政策
連携について(共同声明)」2013.1.22.

(출처: https://www.boj.or.jp/mopo/mpmdeci/transparency/index.htm/).
52) 그러나 국가 부채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국

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

재와 같은 국채 규모가 유지된다면 정부는 경기 조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 등 통화

정책을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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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1982년 이후 국채 발행액 중 일본은행의 보유 비중(%)

추이

-출처: 일본은행 시계열데이터

제 4 절 소결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70년대 이후 재정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증세, 지출 삭감 시도들은 중·참의원의 잦은 선거라는 정치적 제

약 요인에 의해 빈번하게 좌절되고 말았다. 본래 전후 일본이 1946년 일

본국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참의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총리에 의해

쉽게 해산되는 중의원만이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면 지나치게

정치적 변동이 심할 수 있으므로 임기가 고정되어 있으며 절반씩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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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의원이 있으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고 미군정이 주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을 위

한다는 원래의 도입 의도와는 다르게 선거 주기가 다른 양원제는 내각들

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 못했다. 특

히 증세나 지출 삭감과 같이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정책들의 경우 정권

이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재정 균형을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각들의 역량이 제한되면서 오늘날 일

본의 국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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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스웨덴: 선거 주기의 단축과 재정

재건의 성공

아래에서는 스웨덴에서 재정 위기가 형성되고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

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 전후 상당 동안 스웨덴은 균형재정에 기반한

정치경제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

면서 1970년대 후반 이후 재정위기가 본격화되었고, 1980년대에 경기 호

전으로 재정 상황이 개선되는 듯싶었지만 90년대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

위기, 경기 침체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왔다. 이는 앞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궤적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으나, 90년대 이후 재정위기에 대한

스웨덴의 대응은 일본과 달랐다. 이러한 변화에는 선거 주기의 변화라는

정치적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제 1 절 전후 스웨덴의 재정위기 형성 과정

재정정책의 운용 방향은 “스웨덴 모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전후 정

치경제 체제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쟁 대상이었다. 본래

스웨덴 사민당은 1930년대 대공황이 닥쳤을 때 시장 논리에 따라 임금의

하락으로 불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견지한 자유당·

보수당에 맞서 적극적인 재정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는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적인

지지를 확고히 굳히고 불황을 극복하였다.53) 재무장관 에른스트 비그포

53) Sheri Berman, The Social Democratic Moment: Ideas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Interwar Europe (1998,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67~168. 물론 보수당 정권 시기와 비교하여 당시 재정적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스웨덴의 금본위제 탈퇴로 인한 환율 절하와 독일의 군수물자 수입으로 인하여 수출산

업이 호조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극재정 정책이 불황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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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스(Ernst Wigforss)가 주도한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공은 사민

당이 비그포르스를 주축으로 하여 “노동운동의 전후 강령

(Arbetarrörelsens efterkrigsprogram, 이하 ”전후 강령“)”이라는 전후 경

제정책의 운용 방안을 구상해나가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후 강령”

작성에 참여한 사민당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경제학자였던 군나르 뮈르

달(Karl Gunnar Myrdal)은 전쟁이 끝나면 전쟁 특수(特需)가 끊기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며, 이에 따라 스웨덴 경제에도 어려움이 닥치

리라 전망하였다. 뮈르달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공황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공공사업 등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고용을 창출하여 완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국가가 금융에 대한 통제와 중요 산업 국유화를

통하여 생산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후

강령” 중 산업의 국가 통제도 좌우간의 뜨거운 공방의 소재였지만, 확장

적인 재정정책 역시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세계 경제는 예상과 달리 전

후에도 호황을 이어나갔고, 스웨덴 경제 역시 상승기에 접어들었고, 1946

년 말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전후 강령”에 입

각하여 실시되었던 매상세 폐지나 저금리 정책 등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난 상황에서 정부는 임시방

편으로 임금과 물가의 동결을 꾀하는 한편 노조들에게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보다 근본적

인 경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었다.54)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

(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이하 LO)의 경제학자였던 예스타 렌

(Gösta Rehn)과 루돌프 마이드너(Rudolf Meidner) 등이 주창한 렌-마이

드너 모델이었다. 이들은 팽창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인플레이션 억제와 완전고용의 양립을 추구

하였다. 이들의 정책 제안에 따르면 재정과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유지

하여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피아』(2013, 서울: 책세상), pp. 190~192.
54) 홍기빈, 2011, pp. 236~242; 미야모토 타로 저, 임성근 역,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2003, 서울 : 논형), pp. 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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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업률을 줄이는데 동원될 수 없다면, 그 대신 연대임금정책과 적극

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확보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추구

해야 했다. 연대임금정책이란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기업이든 생산성이

낮은 분야의 기업이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면 동일한 수준

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임금

비용을 아끼고 이를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었다.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

리게 되었으며, 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도산하여 실업이 발생

하게 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란 이렇게 발생한 실업자들이 생산

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함께 재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 구조가 끊임없이 재조정되며 생

산 과정에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실업자의 수도 억제되면서 인

플레이션도 자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높은 생산성의 과

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질적 토

대가 되었다.55) 이러한 렌-마이드너 모델은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노동

자들을 두고 벌어지는 임금이나 복지혜택 경쟁을 억제하고 노동력의 원

활한 육성·공급을 원했던 스웨덴 경영자총연맹(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이하 SAF) 등 자본가들로부터도 환영받았으며,

이후 스웨덴의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받게

된다.56)

그러나 스웨덴의 정치경제 체제는 점차 렌-마이드너 모델과 괴리를

드러내었고, 이는 1970년대 이후 일어난 일련의 위기의 씨앗이 된다. 첫

55) 현실에서는 동일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개별 직무마다 그에 합당한 보수체

계를 책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연대임금정책은 주로 고임금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에 집중되었다. 미야모토 타로, 2003, pp.

142~149; Rudolf Meidner, “Why did the Swedish Model Fail?”, The Socialist Register,

Vol. 29(1993); Rudolf Meidner, “The Rise and Fall of the Swedish Model: Interview

with Rudolf Meidner”, Challenge, Vol. 40, No. 1(1998).
56) Peter A. Swenson, Capitalists against markets : the making of labor markets and

welfar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2002,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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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로, 임금을 억제해오던 중앙 교섭 체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의 노사는 각각 LO와 SAF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되어있었다. LO

와 SAF는 전국 단위에서 임금 협상을 하고, 이 임금 협상의 결과가 각

산업, 각 사업장 단위의 임금 협상에 대해 구속력 있는 기준이 되었기에

이들의 합의에 따라 전국적인 수준에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문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연대임금정책은 포디즘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유효한 측면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이후 포스트-포디즘 생산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서 질적 경쟁, 다양화·차별화 등에 요구되는 전문화된 생산 방식에는 적

합하지 않은 보수체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주들에게는 전반적인 임금 수준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지

급하고서라도 고숙련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늘어났으며, 생산성이

높은 부문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생산성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자신들에게 임금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짐에 따라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중앙 교섭 결과보

다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는 임금 부상(wage-drift)이 일어났고,

LO는 임금 인상 자제와 인플레이션 억제 능력을 잃어갔다. 또한 생산성

이 높은 부문에서 임금 부상이 일어나며 부문 간 임금 격차가 커지자 생

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공인 파업

(wildcat strike)의 형태로 퍼져나오면서 노사 협조 관계가 악화되었다.

한편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산업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

어져 도산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을 새로운 성장산업이 수용할

수 있는 경제가 원활하게 성장하는 상황에서는 실업률을 낮추면서 사회

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

는 상황에서는 재교육 등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웠

으므로, 결국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등 지출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부담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경제 충격과 내부적

인 생산성 둔화·인플레 등이 겹쳐 산업 부문의 위기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정위기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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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1970~80년대 재정위기가 처음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기와,

90년대 이후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시기

별 내각이 취했던 대응책과 그에 따른 결과는 [표 4-1]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4-1] 1970년대 이후 재정위기에 대한 스웨덴 내각들의 대응과

결과

내각 세입 측면 세출 측면 결과

70~8

0 년

대

1차 팔메 내각

(사민당)

확장적 재정

정책, 고용 보

조금, 기업 지

원금

재정 적자 발생

보수 연립정권

크로나 평가절하, 기

업 구제금융, 실업자

지원 등 경기 회복

책으로 세수 회복

시도

대규모 기업

구제금융
재정 적자 누적

2차 팔메 내

각·1차 칼손 내

각(사민당)

크로나 평가절하, 금

융 완화 등 경기 회

복책으로 세수 회복

시도

기업 구제 금

융 등 지원금

삭감

경기 호조로 재

정 적자 극복,

이후 버블 형성

90년

대

이후

빌트 내각(보수

연립)

실업급여 등 복지혜

택 축소

복지 개인부

담금 인상
재정 적자 누적

2차 칼손 내각·

페르손 내각(사

민당)

각종 복지 혜택, 지

출 삭감

세금, 개인부

담금 인상
재정 균형 달성

라인펠트 내각

(보수 연립)
실업보험 급여 삭감

업종별 실업

보험료 인상
재정 균형 유지

제 2 절 1970년대~80년대 재정 위기에 대한 스웨덴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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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1차 오일쇼크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선진

국들에게 장기불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수출 산업의 비중

이 컸던 스웨덴은 이 시기 들어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인플레이션과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부진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스

웨덴도 장기불황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사의 중앙교섭에 의한 연대임금 책정과 임

금 억제라는 공식은 1970년대 들어 흔들리고 있었으며, 임금 부상은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7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을 필두

로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이 세계 수출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많은 스웨덴 수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이들과 경쟁하기 어려웠으

며,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대규모의 중화학 공업, 제조업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정치 리더십은 이 시기 큰 변

화를 겪고 있었다. 사민당이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했던 1960년대까지와

달리, 1970년대 이후 사민당의 우위는 무너졌으며, 스웨덴 정치는 치열한

경쟁과 잦은 정권교체로 점철되었다. 정치적 경쟁의 격화는 정치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었다. 1970년 헌법 개정으로 상원이 폐지된

것은 1940년 이래 계속해서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사민당

의 정권 장악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전에는 야당이 4년에 한번 열리는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상원과 하원의 권한이 동일했기에 반드시 정권

이 교체된다는 보장이 없었으며, 8년 임기의 상원의원을 지방의회에서

매년 1/8씩 개선하는 시스템이었기에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려

면 2년 뒤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4년 뒤에 열리는 총선에서 (경우에 따라

서는 6년 뒤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를 거두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에서는 3년에 한 번 열리는 총선거에서 승리하면 바로 정권

을 차지할 수 있었다. 기존의 헌법이 정치적 안정과 장기적인 안목을 중

시하는 제도 설계를 특징으로 하였다면, 새로운 헌법은 유권자들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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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설계였다.57)

[표 4-2] 1973년 이후 스웨덴 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

연도
범진보연합 범보수연합 극우
사민 좌파 녹색 합 온건 자유 기민 중앙 합 민주 신민주

1973 156 19
175

(50%)
51 34 90

175

(50%)

1976 152 17
169

(48.42%)
55 39 86

180

(51.58%)

1979 154 20
174

(49.86%)
73 38 64

175

(50.14%)

1982 166 20
186

(53.30%)
86 21 56

163

(46.70%)

1985 159 19
178

(51.00%)
76 51 44

171

(49.00%)

1988 156 21 20a
177

(50.72%)
66 44 42

152

(43.55%)

1991 138 16 0a
154

(44.13%)
80 33 26 31

170

(48.71%)
25

1994 161 22 18a
183

(52.44%)
80 26 15 27

148

(42.40%)

1998 131 43 16
190

(54.44%)
82 17 42 18

159

(45.57%)

2002 144 30 17
191

(54.73%)
55 48 33 22

158

(45.27%)

2006 130 22 19
171

(49.00%)
97 28 24 29

178

(51.00%)

2010 112 19 25
156

(44.70%)
107 24 19 23

173

(49.57%)
20

2014 113 21 25
159

(45.56%)
84 19 16 22

141

(40.40%)
49

2018 100 28 16
144

(41.26%)
70 20b 22 31c

143

(40.97%)
62

2022 107 24 18
149

(42.69%)
68 16 19 24c

176

(50.43%)
73d

-출처: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 Statistical Database)

57) Roger D. Congleton, Improving Democracy Through Constitutional Reform: Some

Swedish Lessons (2003, New York :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pp. 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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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녹색당은 1998년 전까지는 좌우 양측에 속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였다.

b: 자유당은 2019년 범보수연합을 이탈하여 범진보연합에 각외협력을 선언하였

으나 2021년 범보수연합에 복귀하였다.

c: 중앙당은 2019년 이후 범보수연합을 이탈하여 범진보연합에 각외협력을 유지

하였다.

d: 민주당은 2022년 범보수연합에 각외협력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직후 거의 즉각적으로 실현되었

다. 1970년 헌법에서는 스웨덴 의회 의석을 350석으로 규정하였는데,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1973년 총선에서 좌우 양측이 각각 175석씩 의회

를 정확하게 반으로 분점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이어졌다.58) 교착상

태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가 349명으로 축소된 1976년 총선에서는 온건

당(Moderata Samlingspartiet), 중앙당(Centerpartiet), 자유당

(Liberalerna)의 보수 3당 연합이 사민당과 공산당을 앞서면서 제1차 올

로프 팔메(Sven Olof Joachim Palme) 내각이 퇴진하고 중앙당의 토르비

에른 펠딘(Nils Olof Thorbjörn Fälldin)을 총리로 하는 보수 연립내각이

출범하여 4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그렇지만 보수 연립내각의

지위도 안정적이지는 못해 1979년 총선에서 불과 1표 차이로 사민당과

공산당에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1982년에는 다시금 사민당에 정권

을 내주는 등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다.

한편 스웨덴 정치는 노·사 간, 좌·우 간의 합의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의 양상을 보였으나, 이러한 합

의들이 70년대 이후 무너지면서 좌우 간의 이념적 양극화도 더욱 깊어졌

다. 특히 LO와 사민당이 1970년대 이후 추진해온 임노동자 기금 사업·

경제 민주주의 입법은 노사갈등을 격화시키는 한편 국론을 양분시켰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생산

58)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좌우 동수로 완전히 갈려 의결이 어려워지자 추첨을 통해 가

결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에 “추첨 의회(Lottery Parliament)”라고 조롱당하기도 하였다.

Tommy Möller, “The Parliamentary System” in Jon Pierre(ed), The Oxford Handbook

of Swedish Politics (2016,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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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은 분야의 임금 인상을 북돋우는 정책을 취해왔는데, 그 결과 생

산성이 높은 대기업은 임금을 절약하여 많은 유보 이윤을 축적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해 나갔고,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자신

들이 이윤 분배로부터 소외되어간다고 느꼈다. 이러한 부작용을 시정하

기 위하여 마이드너 등 LO 활동가들은 기업 세전 이윤의 20%를 기금으

로 설정하여 해당 기업의 신주(新株)를 사들이고, 이 지분을 통해 노동자

들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임노동자 기금을 제안하였다. 또

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석과 인사이동, 신기술 도입, 조직 개편 등

생산 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노사 공동 결정을 의무화하는 “산업민주주

의 입법” 또한 이 시기에 실시되었다. 이는 노사가 중앙 교섭을 통해 임

금 수준을 결정하고, 기업들이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금을 부담함으로써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대신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기업 소유권을 보장

한다는 “역사적 합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었다.59) 경영계와 보수 진영

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 고용주의 기업 경영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하고 나아가서는 소유권마저 빼앗으려는 시도로 받아들여 강하게 반

발하였다. 특히 SAF는 LO와의 교섭은 물론 노동자 대표들과 함께 참여

해 오던 각종 행정 위원회에서도 이탈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임노동자

기금을 반대하는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스웨덴 노

동운동의 급진주의와 그에 대한 우파의 반발은 사민당이 가지고 있던 포

괄적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보수 정당들이 노사관계에서의 사용자 권리 보장이나

시장 자율성 등을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과

같이 복지국가 해체나 정부 규모 축소 등에 대해 사민당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념을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보수 정당들은 사민당과의 경

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고 공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수 연립내각도 70년대 본격화되던 인플

59) Gerhard Schnyder, “Like a phoenix from the ashes? Reassess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Swedish political economy since the 1970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Vol. 19, No. 8(2012), pp. 1131~1132; 이현, 『스웨덴 모델의 진

화와 재구성』,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19, pp.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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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과 생산성의 위기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근본적인 구

조개혁보다는 재정 투입을 통한 임시방편책을 선호하였다.

위와 같이 1970년대 이래 좌우 간 정치적 경쟁이 격화된 맥락 속에서

경제 침체가 닥치자 집권 내각들은 렌-마이드너 모델의 원칙대로, 경쟁

력이 떨어지는 부문을 도태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취하기를 주저하였다. 1970년대 초중반에 집권하고 있던 사민당의 1차

올로프 팔메 내각은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를 우려하여 확장적인 재정정

책이 불황기와 호황기를 안정적으로 잇는 가교가 되어줄 것이라는 명목

으로 가교 정책(Bridging Policy)을 폈고, 공공부문 지출을 크게 늘렸다.

또한 고용 보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늘렸는데,

이는 철강, 조선 등 대규모 수출산업에서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지지 기

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60)

사민당의 뒤를 이은 보수 연립내각이 취한 정책들도 사민당의 가교

정책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당의 경우 1976년 사민당

과의 선거 경쟁의 과정에서 사민당이 경제 부양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40만 개의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공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약은 기업 도산

과 실업이 이어지자 보수 연립 내각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

때문에 보수 내각들은 대규모 실업을 수반하는 대기업 도산 등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으며, 대대적

인 구제금융과 국유화를 통해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을 재생시키고자 하

였다.61)

60) 이현, 2019, pp. 121~124; Johannes Lindvall, “The Politics of Purpose: Swedish

Economic Policy after the Golden Age,” Comparative Politics, Vol. 38, No. 3(2006),

pp. 259~261.
61) Junko Kato and Bo Rothstein, “Government Partisanship and Managing the

Economy: Japan and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Governance, Vol. 19, No.

1(2006), pp. 81~82. 역설적이게도, 대대적인 공적 자금 투입의 결과 사민당이 1976년까지

44년간 집권하면서 국유화한 기업들보다 보수 연립정권이 6년동안 집권하면서 국유화한

기업들의 규모가 훨씬 컸다. Jonas Pontusson, “Behind and Beyond Social Democracy

in Sweden,” New Left Review, Vol. 143(1984),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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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국가의 지원이 가장 많이 집중된 산업은 수출 중심적이고 고

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수가 많은 조선업과 철강업이었다. 경영파탄에 빠

진 조선업에 대해 정부는 세계 경제가 호조로 돌아서면 다시 수요가 회

복되어 조선 산업이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총액 350억 크로나

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생산을 이어가게 하였다. 그러

나 이후에도 스웨덴 조선 산업은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사양 산업이 되었으며, 결국 사업장을 폐쇄하고 정부가 발주한 대형 탱

커들도 그대로 폐기하는 등 정부 개입은 실패로 돌아갔다. 철강업 역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경영 재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선업과

는 다르게 인원 감축과 경영 합리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탄행한 SSAB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특수강 생산을 중심으로 재편

되어 결과적으로 경영 회생에 성공하였다. 보수 정권은 산업 경쟁력 회

복을 위해 구조 조정은 포기하였지만 크로나의 대폭적인 평가 절하에 주

력하였는데, 네 차례에 걸쳐 달러에 고정되어 있던 크로나 환율을 평가

절하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62)

하지만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기업들을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다. 1970년대까지 GDP 대비 20%대를 유지하던 국

가 부채도 1983년에는 58.5%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보수 연립내

각은 복지 축소를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오히려 보수 연립내각 집권 기

간 동안 공공 지출은 매년 7% 증가하여 사민당 집권기 증가율의 6.3%

를 상회하였다. 보수 연립내각은 복지 지출을 삭감할 경우 정치적 반발

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여 쉽게 삭감에 나서지 못했는데, 이는 세수 감소,

기업에 대한 지원금 증가와 맞물려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실업보험 기여금 인상, 질병보호 급여 대체율의 60%로

의 축소 등 복지 축소를 추진하였으나, 이는 곧 사민당으로의 정권 교체

가 이루어지면서 모두 백지화되었다.63)

1982년 총선 승리를 통해 복귀한 제2차 올로프 팔메 내각 역시 기업

62) 유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 저, 박선영 역, 『스웨덴 패러독스』 (2013, 파주 : 김영

사), pp. 70~72.
63) 이현, 2019,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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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지원금을 일부 삭감하는 등의 지출 통제 정책을 취하기는 하였

지만 큰 틀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크로나화를 15% 평

가절하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무장관 셸 올

로프 펠트(Kjell-Olof Feldt)를 중심으로 한 사민당 내 “제3의 길”론자들

은 스웨덴이 보다 시장 원리를 수용하고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새로운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적극적인 금융 규제 완화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신용 팽창이 이어

졌고, 이는 1980년대 후반의 호경기를 견인하는 동력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평가절하와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수출 산업이 다시 회복

세를 보이면서 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위기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

나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

적 구제, 환율 절하와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불황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불황이 닥쳤을 때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위험성

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 때 세입은 감소하는 반

면 실업수당 등 복지비용이 과다하게 누적되어 만성적인 재정위기로 이

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이처럼 스웨덴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촉진하기는커녕 오

히려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지원금을 통해 살려두면서 생산성 향상도 정

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4-1]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부터 1990

년대 전반까지 스웨덴의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은 거

의 같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대량생산 체제

하에서 인건비 억제나 점층적 기술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을 담보해 왔으

나, 인건비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워진 반면 과감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 생산성이 정체된 것이다. 70년대까지 스웨덴이 공공 복지

의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온 것은 생산성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분배할 수

있는 경제 전체의 과실(果實)이 늘어난 덕분이었는데, 복지 수요가 계속

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이 시기의 재정적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



- 74 -

[그림 4-1] 스웨덴의 총 요소 생산성 추이

(1976년 총 요소 생산성 = 100)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또한 이 시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한 부양책들은 이후 90년대 경제

위기를 촉발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특히 금융 규제 완화는 대

출 증대 등 급격한 신용 팽창으로 이어졌으며, 팽창된 금융 자본은 자산

에 대한 투기로 몰리기 시작하였다. 호조를 보이던 수출 기업들과 가계

부문도 여기에 가세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형성된 버블의 붕괴는 이후 스웨덴 경제를 급격하게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제 3 절 1990년대 재정위기에 대한 스웨덴의 대응

1990년대 초반에 스웨덴은 다시 한번 큰 규모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

며, 이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다. 위기의 발단은 일

본과 유사하게 버블의 급격한 형성과 붕괴에 있었다. 개인, 기업들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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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대출이 버블 붕괴와 함께 부실화로 이어지고 은행들의 불량 채권이

급증하면서, 스웨덴 전반에 금융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다. 경제가 위축되

면서 실업 수당 등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정부 지

출은 급증한 반면,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 적자는 큰 폭으로 불어났다.

재정 적자는 은행권 구제금융과 조세 개혁 등의 원인으로 더욱 큰 폭

으로 늘어났다. 거품 붕괴로 대출이 부실화되자 은행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불량채권이 급증하면서 주요 은행들까지도 건전성을 의심받아

뱅크런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자산규모 2위의 노르드방켄, 포슈타 저축

은행, 자산규모 5위의 유터방켄 등이 경영파탄 혹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

졌다, 이를 방치하면 경제 전반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

기 때문에 보수 연립내각은 대대적인 구제금융을 단행하였다. 모든 은행

의 채무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고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은행들에게 자본

투입을 실시하였으며, 회복 불능 상태의 은행은 청산하였다. 이러한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 위기는 성공적으로 넘길 수 있었으나, GDP

의 4.3%에 달하는 규모의 공적자금이 소요되었다.64) 실업자들도 급증하

면서 실업 급여를 수령하는 이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유연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웨덴 모델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경기일때는 사양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넘어가는 유리한 역할을 취

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용 자체가 침체되어 있을 때 재교

육이나 취업 알선을 하더라도 새로운 고용 창출 자체가 어려우며, 새로

운 성장 동력의 창출 없이는 실업자들이 계속해서 실업수당에 의존해 나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 또한 노정하였다.

1991년 이루어진 조세 개혁 또한 재정 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80년대까지 스웨덴은 상당히 누진적인 조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

득세나 기타 준조세 등을 합치면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최대

73.2%에 달할 정도로 고소득자에게 상당한 세 부담이 가해지고 있었으

며, 기업에 대한 세 부담 역시 무거웠다. 이러한 조세 구조를 개편하지

64) 이후 국유화한 은행들이 경영재건이나 재편에 성공하면서 은행들을 다시 사유화한

정부는 매각 대금을 통해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 원금을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유

모토 켄지·사토 요시히로, 2013, pp. 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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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는 추가적인 증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기는 어려웠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경제활동 유인을 약회시키는 등 경제를 왜곡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조세 개혁에서는 여러 과표(課標) 구간에 따라 한계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갔던 것을 상위 85%의 국민들에 대해 적용되는

31% 세율의 지방세와 상위 15%에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20% 세율의

국세로 개편하여, 소득 구간을 2개로 간소화하며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저소득층에게까지 세원을 확대하였다. 부가가치세 역시 기

존에는 40%에 해당하는 품목이 면세 혹은 경감세율의 대상이었으나, 사

회복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세율이 적용되었다. 금융소득세에

대해서도 30%의 일괄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법인세는 30%로 인하되는

대신 투자 기금 조성 등 기존에 존재하였던 각종 세액 공제 제도가 폐지

되었다. 이러한 조세 개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 대부분의 부담에

기초한 안정적인 조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단기적으로 개혁안의

설계에 기반이 된 조세 수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는

바람에 91년부터 93년 사이에 GDP의 2% 가량에 달하는 세입이 감소하

였다는 분석도 있었다.65)

70년대 후반~80년대와 마찬가지로 90년대 초반의 내각들은 위기 대응

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사민당의 제1차 잉바르 칼손 내각

은 임금 동결, 파업 금지 등을 포함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공산당의 반대로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실시된 불신

임 투표에서 칼손 내각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면서 칼손은 일시적으로 총

리직을 사임하기도 했으나, 다른 당들이 그를 대신할 내각 구성에 합의

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총리로 복귀하게 되었다.

1991년 총선에서는 다시 한번 온건당의 칼 빌트를 총리로 하는 범보

수 연합에게 정권이 돌아갔다. 빌트 내각 하에서는 은행 위기를 막기 위

65) 반대로 기대되었던 한계세율 인하로 인한 노동 공급량의 증가를 단언할 확실한 증거

는 나오지 않았다. Jonas Agell, Peter Englund and Jan Södersten, “The Swedish Tax

Reform: An Introduction,”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Vol. 2(1995), pp.

219~228; Junko, Kato, Regressive Taxation and the Welfare State: Path Dependence

and Policy Diffusion(2003,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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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큰 폭으

로 늘어나자 실업 수당의 소득대체율을 90%에서 80%로 인하하는 한편

수당이 지급되기까지의 의무 대기일을 설정하는 등 일부 복지혜택을 축

소하였지만, 이러한 조치들로는 늘어나는 부채를 막기에는 지나치게 작

은 규모였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0%에 달하는 수준으로까지 늘어

났다. 미숙한 경제운영, 재정위기 등에 대한 대응 부족 등 비판에 시달린

빌트 내각은 1994년 총선에서 패하였고, 다시 잉바르 칼손의 사민당이

정권에 복귀하였다.

한편 1994년에는 개헌을 통해 스웨덴 의회의 임기가 4년으로 연장되

었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이 더 긴 시간 지평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루어진 개헌이었다. 그에 따라 4년의 임기를 보

장받게 된 사민당 내각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재정 긴축 정책을 과

감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사민당 내각에서 재정 긴축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한 인물은 요란 페

르손이었다. 제2차 잉바르 칼손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후임 총

리로서 10년간 재임한 요란 페르손은 재정 재건을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

고 강조하였다. 그는 1970년대의 단원제 의회 도입과 3년 임기 의회가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결정 능력을 해쳤다는 인식을 피력해 왔으며, 의

회의 임기 연장이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하였다.66)

나는 스웨덴 경제에 가해진 충격 중 가장 중요한 설명이 1970년대의 헌법 개

정에 있다고 믿는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강한 정부

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손상된 것은 새로운 헌법의 중요한 약점이었다. 단원제

는 구 제도의 상원에 있던 안정적인 다수 확보에 의해 야기되던 안정성을 파괴

했다. 3년 임기는 단기적인 시각을 촉발시켰다. 정부는 경제가 잘 발전하기 위

해서는 어렵지만 때로는 내려져야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회피했다. 1970년부

터 우리는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67)

66) Göran Persson, “The Swedish Experience in Reducing Budget Deficits and Debt,”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Vol 81, Q. 1(1996),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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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손 내각은 집권 직후인 1994년에는 조세 인상을 통한 대대적인 세

입 증대 프로그램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아동수당, 실업수

당, 질병수당, 주거수당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함으로써 세출 삭

감에도 주력을 다 했는데, 이는 기존의 사민당 지지기반인 노조나 저소

득층의 이해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칼손 내각에서 이

루어진 재정 구조조정은 [표 4-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67) Tommy Möller, “The Swedish Election 1998: A Protest Vote and the Birth of a

New Political Landscap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Vol. 22, No. 3(1999), pp.

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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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칼손 내각이 단행한 재정 구조조정의 세부 항목

세입 증대 세출 삭감
1994년 11월 319 1994년 11월 245
배당금에 대한 과세 강화 30 특별 보육수당 폐지 32
주식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

세 강화
35 가족 지원정책 개혁 37

사적 연금 급여에 대한 세율

인상
20 조기 퇴직 연금 43

재산세, 부동산세 강화 45 군비 지출 삭감 40
소득공제액의 인덱싱 약화 45 중앙정부 소비지출 삭감 20
질병보험 기여금 인상 141 연금 급여의 인덱싱 약화 84
국가 소득세 한계세율 인상 43 이자율 보조 삭감의 속도조절 -20
그 외 순 세입 증가 7 그 외 세출 삭감 9
급여 삭감에 따른 세입 감소a -47
1995년 4월 -105 1995년 4월 333

급여 삭감에 따른 세입 감소a -21
아동수당 삭감·가족보험 기여

금 인상
36

그 외 세입 감소 -32 연금 삭감 38
식료품에 대한 낮은 부가가

치세율
-77 질병수당 삭감 15

그 외 순 세입 증가 25 도로·철도 투자 삭감 27
고등교육 지출 삭감 10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의

직업훈련 보조금 삭감
24

노동시장 기금 삭감 39
실업, 질병, 부모보험에서의

소득대체율 인하
38

주거수당 삭감 1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보

상 관련 규정 변화
12

그 외 세출 삭감 82
총 삭감액 792

보수정권에서 결정된 삭감액 183

a : 스웨덴에서는 실업수당,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이

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복지 급여가 축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득

세 세수 감소가 동반되었다.

(단위: 억 크로나)

출처: Merkel et. el(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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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 내각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큰 폭의 재정 긴축

정책에 돌입한 끝에, 1998년에는 재정적 균형 목표에 다다를 수 있었고,

경제 상황도 호전됨에 따라 재정적 여유가 증가하였다. 그 결과 선거를

앞두고는 일부 삭감된 아동 수당 등 복지 혜택의 원상복구와 같이 전통

적 지지층에 구애하는 정책을 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선거에서 사민당의 실적은 저조하였다. 사민당의 득표율은 36.6%로 1921

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사민당과 긴축 정책의 형성 과

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왔던 중앙당 역시 득표율이 5.1%로 감소하여

1917년 선거 이래 최악의 결과를 맞았다. 반면 좌파당은 6.2%에서

12.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세를 두 배 가량 불리는 대약진에 성공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민당의 긴축정책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대거 기권

하거나 좌파당으로 이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68) 그렇지만 좌파

당, 녹색당과 각외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사민당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에는 성공하였고, 스웨덴에서 “총리의 무덤”과 같은 징크스는 생기지 않

았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재정 긴축 정책을 취하더라도 정권을 잃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칼손·페르손 내각은 이후 정권들

에게도 하나의 궤도 설정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94~98년간의 사민당 내각 집권 기간 동안 스웨덴의 실업률은

9~10%대로 실업률이 극히 낮았던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당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높았다. 그

러나 사민당은 70~80년대처럼 고용 보조금이나 실업 금여를 통해 인위적

으로 실업자 수를 억제하고 실업자들의 불만을 달래는 정책을 취하지 않

았고, 실업자들의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업 급여 축소 등의 정책을

취하였다. 이 시기 스웨덴 산업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68) 1998년 선거에서 투표율은 78.6%로 94년에 비해 8%포인트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사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LO 조합원 중에서는 53%만이, 실업자 중

에서는 33%만이 사민당에 투표하였다. John T.S. Madeley, “The 1998 Riksdag election:

Hobson's choice and Sweden's voice,” West European Politics, Vol. 22, No. 1(1999),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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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기존의

성장 동력이었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장려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대기업에게만 비대칭적인 이득을 주는 조세·규제

체계가 개혁되어 새로운 사업자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며, 정부

는 각 지역별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연구 개발과 산업 현장에서의

혁신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 시기 탄생한 벤처

기업들이 ICT 붐을 일으키면서 이들이 2000년대 이후 스웨덴 생산성 혁

신을 주도하게 되었다.69) 물론 첨단기술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즉각적

인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페르손 내각은 이에 대해 단기적인 미봉책을 찾으

려 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페르손 내각 시기에 만들어진 일련의 재정 관련 제도는 이후 들

어설 내각들이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선, 1996년 다년도 예산제

를 도입하여 3년 단위의 예산에 대한 총액 상한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

라 해당 연도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해나 그 다음해 예산에서 흑

자를 발생시켜 충당해야 했으므로, 장기 집권을 희망하는 정책 결정자들

이 무책임한 예산 결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2001년에는 경기 순환을 감안하여 보정된 평균 재정 흑자가 1% 이

상 되도록 하는 의무를 제정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방만한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소득세 등 세원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대신 균형 재

정의 의무를 부과하였다.70)

2006년 총선에서 온건당, 자유당, 중앙당과 기독민주당

(Kristdemokraterna)의 범보수 연합이 승리하면서 온건당의 프레드리크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를 총리로 하는 보수 연립내각이 재탄생하였

지만, 재정정책에서의 기조나 제도들은 바뀌지 않았다. 라인펠트 내각은

69) 이현, 2019, pp. 107~109.
70) Torben M. Andersen, “The Swedish Fiscal Policy Framework and Intermediate

Fiscal Policy Targets,” Swiss Journal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149, No.

2(2013),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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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실업보험의 부문별 보험료 인상, 복지급여

의 소득대체율 축소 등 복지 축소 정책을 통하여 세입과 세출 간의 균형

을 맞추고자 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다년도 예산, 예산 균형 의무

등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재정정책위원회(Finanspolitiska rådet)를 설치

하여 재정 운용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재정정책위원회는 경제학자 등 독

립적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정책 검토 기관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

한 정책들이나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71)

이처럼 1994년 이후 스웨덴의 역대 내각들은 변화한 제도적 환경 속

에서 보다 안정적인 정권 기반 위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 정

책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스웨덴의 재정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균형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유

행 이후 경기 위축으로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하였지만, 평상시에

쌓아온 재정 흑자가 있었기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며, 경

기가 회복하자마자 다시 흑자 재정으로 선회하였다. 물론 좌우 간의 선

거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여 21세기 들어 2006년, 2014년, 2022년의 3번의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그러나 한번 선출된 내각은 4년동안 근시안적인

적자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정을 운

용하고 있다.

제 4 절 소결

1970년대 스웨덴의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단원제, 선거 주기 단축으로

인해 정치적 경쟁이 격화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

려웠다. 정권 기반이 취약했던 내각들은 기업 구제금융, 고용 보조금, 환

율 평가절하 등을 통해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위기 극복책을 선택하

였다. 그러나 90년대에 선거 주기가 연장되며 사민당 정권은 4년 동안

과감한 지출 삭감, 증세 정책을 펼쳤고, 4년 후에 정권 연임에 성공하면

71) Andersen, 2013, pp. 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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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정 균형 정책이 정치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뒤를 이은 내각들에서도 재정 균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으며,

정권이 선거 등을 앞두고 단기적인 시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스웨덴은 국

가 부채 수준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오늘날까지 재정 안정을 유지하

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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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 부채·재정 적자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인, 특히

선거의 빈도와 국가 부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OECD 회원국

중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간 통계분석을 시행

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인 선거의 빈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국가 부채의 수준이 높았다. 국가 부채와 선거의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검정 결과, 선거를 앞둔 재정 적

자의 증대라는 정치적 경기순환과 정책 결정자들의 단기적 시야에 의한

재정 불균형의 심화가 모두 작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해 상이한 제도적 환경 아래에서 일본과 스웨덴

이 재정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선거의 빈도가 재정

균형의 달성에 주는 영향에 관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엿볼 수 있었다. 일

본은 1965년 최초로 적자국채를 발행한 이래 몇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재정 적자를 내왔다. 오늘날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21년 기준

으로 259%에 달하여 OECD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일본이 이와 같이 막

대한 재정적자를 축적할 때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

다. 그러나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이 독자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 외에도 각종 법안이나 인사권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는 참의원도 정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졌다. 그에 따라 어떤

총리가 재정재건을 위해 증세를 발표하면 곧 그해 혹은 그다음 해의 참

의원/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좌절되거나 큰 정치

적 타격을 입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 결과 오

늘날까지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권 기반을 보장해준 양원제

의회가 1970년 3년 임기의 단원제 의회로 개편되면서 격화된 정치적 경

쟁 속에서 각 내각들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과감

한 구조개혁에 나설 수 없었고, 재정 적자가 쌓여가더라도 경제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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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넘기는 미봉책을 주로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의회

임기가 4년으로 연장되었고, 사민당 내각이 4년 임기 안에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이후 스웨덴은 다시 안정된 임기가 보장된

정권들이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선거와 선거 사이의 평균 주기가 충분히 길어 정책 결정자들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경우 국가들은 장기적

으로 재정적 균형을 달성하기에 더 용이하다. 물론 본 연구의 범위는 비

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에 제한된다. 따라서 선거

의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선거가 유명무실해져 유

권자가 정부의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권위주의 국

가에서 국가 부채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연장되

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검토하였던 정부의 정파성에 관한 가

설, 약한 정부 가설이나 재정 관련 법·제도의 중요성에 관한 가설을 뒷

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국간 통계분석에서

도 집권 세력 중 좌파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가 부채 비중이 더 높아진

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좌파 세력의 정

부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부채 비중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일본은 보수라고 분류될

수 있는 자민당이 장기집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정권하에서 지속

적으로 국가 부채의 규모는 증가해 왔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90년대까

지는 보수 세력들이 집권하는 시기에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의 규모가 늘

어났으며, 진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민당에서 재정 적자 삭감을 위한

과감한 개혁 정책을 단행하여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약한 정부 가설 역시 다국간 통계분석에서 권력 분산도가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띄지 못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90년대 이후 역대 모든 내각은 연립

혹은 각외협력의 형태로 내각을 구성하여 왔으나 그 시기 동안 스웨덴은

재정 균형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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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도 연립내각이 집권하던 시기에 비해 증세나 지

출 삭감을 통해 재정 균형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일본에서 재정구조개혁법이 실패한 사례는 재정 관련 법·제도의

역할의 한계를 드러낸다. 스웨덴과 같이 정치 리더십이 재정 균형에 대

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반도 마

련되어 있다면 다년도예산제나 재정 감사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 삭

감을 위해 제정되었던 재정구조개혁법은 대중적인 반발과 선거 패배라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동결, 그 이후에는 정지라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정치 리더십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년간에 걸쳐 재정

적자의 폭을 법으로 제한하고자 하려는 시도는, 그에 반대되는 정치적

움직임이 법의 형태로 실현될 때 언제금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역시 본 연구의 함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일본과 유사하게 공공복지보다는

개인의 저축, 자산 등을 통해 복지 기능을 해결하도록 장려해온 “저부담

저복지” 국가였다. 민주화 이후 선거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공적 복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선거를 앞두

고 세부담을 늘리기는 쉽지 않으며, 재원 부족의 결과 점차적으로 국가

부채의 규모가 증가해왔다.72) 물론 한국의 경우 2020년 일반정부부채의

규모가 GDP 대비 59%로 95%인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

준이며, 당장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가 부채는 향

후 더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

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폭발

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여 기존의 인구 구조에 입

각한 복지·재정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

다.73) 따라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혜택을 조정하고 부담을

72) 김도균,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2018,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73) 양재진, 『복지의 원리』 (2020, 서울 : 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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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는 방향으로의 복지 개혁이 요구되지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

거, 나아가서는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의 선거 주기가 모두 불일치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다음 선거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서 쉽게 단기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을 꺼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선거의 빈도가 높은 제도적 여건 속에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적인 이해를 얻어내고 설득시키는 데 성공

하지 못한다면 재정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잦은 선거와 높은 국가 부채 수준 사이의 관계는 정치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책임성(Accountability)과 통치 능력(Governability)

간의 딜레마라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로 돌아온다. Diamond(1990)에 따

르면 민주주의에서 정부는 국민들에 대해 대표성을 지녀야 하며, 국민들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포획되어서도 안

되며, 때로는 즉각적이거나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대표성, 책임성

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

해서는 공공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명하여야 한

다. 그렇지만 때로는 정부가 국민들의 대표성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효율성의 달성을 위

해 개개인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무시된다면 이를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책임성과 통치 능력, 대표성과 효율성 모두를 갖

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이제까지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숙제였다. 이는 재정정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

거를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의 민주적 통

제라는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정부에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빈번하게 책임을 묻는다

면 정책 결정자들은 근시안적으로 정치적 경기순환에 의존하거나 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없을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제관리

를 효율적으로 해내는 것을 방해하며 통치 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그

러므로 선거의 빈도와 재정 균형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점은, 책임성과

통치 능력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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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야 한다.

일본이 책임성을 위해 통치 능력을 희생시킨 사례라면, 스웨덴은 이러

한 딜레마를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의 방식대로 풀어나간 성공적인 사례

라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은 1970년대에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

도 개혁을 선택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통치 능력 강화에 방점

을 두었다. 4년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긴 후 4년 뒤에 정책의 결

과에 따라 재신임을 할 수도,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는 기제는 재정 균

형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게 해주었다. 따라서 통치 능력을 위해 정부에 대한 권력 위임을 확실히

제공하되, 그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방식은 책임성과 통치 능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

을 보여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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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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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countries issue public debt, and why do some countries

depend more on public debt than other countries? This reserach

views public debt and budget deficit as not simply economic but also

political phenomenons, and conduct a mixed-method research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debt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frequency of elections. Firstly, this research conducted a

multi-national statistical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with

stable democracy, and found out that countries with higher average

frequency of elections tend to have higher level of General

Government Debt and Central Government Debt as a percentage of

GDP. After testing some factors that might affect this correlation,

this research found that both political business cycle, which means

that budget deficits go up in the year of the election, and policy



- 99 -

makers’ myopia, which means that they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correct the fiscal balance by raising taxes or cutting expenditures due

to frequent elections, are both in play.

In the case studies, we look at how Japan and Sweden dealt with

their fiscal crisis to look for causal mechanism between frequency of

elections and budget balance. Japan has, since 1965 been on a budget

deficit except for a few years, and in 2021 Japan’s General

Government Debt as a percentage of GDP became 259%, making it

the highest level of public debt among OECD countries. There were

many attempts to restore Japan’s budget balance. But, Japan has a

unique system of parliamentary government in that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House of Councilors are elected in separate

elections and the House of Councilors plays an important role even

though the Prime Minister is elect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ue to the high frequency of diet elections caused

by the separate election system, whenever a Prime minister

announces plans for raising taxes or cutting expenditures for budget

balance, the ruling party almost invariably faces a setback in the

election right after that, thereby thwarting or weakening the budget

reform initiative. As a result of this pattern repeating itself for 40

years, public debt continued to grow throughout the period.

In the case of Sweden, the bicameral Riksdag that elects 1/8th of its

members every year through an indirect election ensured the SAP a

stable majority. However, when the Riksdag was reformed in 1970

into a unicameral parliament which elects its members directly by the

people every 3 years, political competition intensified and instability

grew. This instability made cabinets incapable of conducting drastic

reforms that could restore budget balance in the long term, and

cabinets resorted more to stopgap measures rather than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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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which led to increases in public debt. But, in 1994, Riksdag’s

term was extended to 4 years, and the SAP cabinet that came into

power conducted a massive budget reform during its 4 year term,

which put the budget back to balance. Since then, cabinets that

mostly get 4 years term ensured continue to pursue a balanced

budget policy.

The comparison of Japan and Sweden’s cases shows that when a

country has adequate length between elections that allows policy

makers to have long enough time horizons, that country will be more

likely to have balanced budget in the long term. This kind of

trade-off between frequency of elections and levels of public debt is

connected to one of the classic dilemmas of politics: How to balance

between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effective governability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we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this dilemma exists in the fiscal policy sector as well and try to

find a balance point.

keywords : public debt, frequency of elections, political business

cycle, time-horizon, Japan,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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